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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ARTICLE

지역조합 업무대행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김종보*

국문초록
지역조합의 업무대행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주도하는 사업주체인 지역조합을 도와 지역조합의 업무를 대행
하는 자이다. 지역조합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업에서 업무대행자와 조합, 
시공사의 법률관계가 불분명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생겨나고 있다.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다. 주촉법은 1977년 개정을 
통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후 사업승인을 받
은 자를 사업주체로 정하였다. 초기에는 등록업자와 건설업자의 지위가 구별되었으나, 건설업자가 등록을 
하거나 등록업자가 시공능력을 갖추어 시공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점차 그 지위가 중첩되기 시작
하였다. 2003년 주택법 제정에 따라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해지면서 지역조합사업에서 등록사업자는 사업주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조합사업에서 등록사업자는 지역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체는 지역조합으로 한정되는 형
태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지역조합사업에서 형식적 사업주체는 지역조합이지만,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업무대행자이다. 형식
상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이므로 업무대행자가 맺은 각종 법률관계는 주택조합에게 귀속되고 업무대행자는 
대행업무의 보수를 청구한다. 업무대행자는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초기부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조합
원을 모집하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간다. 사업이 성공할 때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업무대행자에게 귀속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형식상 사업주체인 지역조합이 책임을 지고 그 불이
익도 조합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 2016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역조합사업의 업무대행에 대한 규제
가 신설되었고,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의 업무범위가 정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
화는 업무대행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조합의 의사결정권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주촉법에 규정된 주택조합의 일종으로 주택조합에 적용되
는 상당수의 조문이 공통으로 적용될 만큼 지역조합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조합사업의 
이해를 위해 재건축조합과 비교하는 방식은 유용하다. 지역조합사업의 핵심 요소는 조합원모집과 건설예
정부지의 확보에 있으며, 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지역조합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관리처분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조합원모집 단계에서 공동주택의 배분 및 분양이 확정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지역조합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비교할 때 조합원의 지위가 상대적
으로 약할 뿐 아니라, 사업주체의 역할도 불분명하다.

주제어: 지역조합사업,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 건설업자, 시공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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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역조합사업의 의의

1. 서론

(1) 업무대행자의 뜻

지역조합사업에서 업무대행자는 사업주체인 지역조합을 보조해서 조합의 법적 또는 사실상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 법적 효과
를 지역조합에 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지역조합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업에서 업무대행자
와 조합, 시공사의 법률관계가 불분명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생겨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해 등록한 등록사업자는 일반적인 주택건설
사업에서 사업주체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지역조합사업에서는 이와 달리 업무대행자의 지위를 갖는다. 지역조합사업에서 사업주체의 
역할을 하는 지역조합보다 업무대행자인 등록업자가 오히려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개발이익에도 간여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업무대행
자로 조합과 계약을 맺는다. 지역조합 업무대행자는 형식상 지위와 실질적인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은 지역조합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
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된다. 

(2) 주택건설촉진법의 탄생

1970년대는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
시는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일반법으로 건축법이 있었으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다. 주택법의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이라고 한다)
은 주택, 그중에서도 아파트의 건설을 촉진하여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주촉법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서울의 한강 이남에서 시행되었던 광범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그에 의해 형성된 택지였다.1) 

주촉법은 제정 직후 1977년 개정을 통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독자적으로 등록업자제도를 마련했다. 주촉법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사업자로서 사업승인을 받은 자를 사업주체로 정했다. 여기서 주택건설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토지를 매입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사업승인을 받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 등을 포함해 사업을 시행하는 행위를 말한
다. 한편 등록사업자 이외에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와 도급계약 
등을 통해 시공자가 되었다. 다만 초기에 사업주체와 시공자로 분화되어 있던 등록업자와 건설업자의 지위는 점차 중첩되기 시작한다. 
건설업자가 주촉법에 따라 추가로 등록함으로써 등록업자가 되는 길은 처음부터 열려있었고, 주촉법에 의한 등록업자가 시공능력을 
갖추어 시공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주촉법(1987. 12. 4. 법률 제399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의3] 등록업자와 건설업자는 
현장에 따라서는 하나의 지위로 합쳐지기도 했다. 

(3) 시공과 시행의 중첩과 분리

단순 등록업자, 단순 건설업자에 더해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업자, 주촉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등이 주택건설시장에 참여하면서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법률관계가 매우 다양한 조합을 갖게 되었다. 이는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을 불분명하
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다른 한편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실질적 역할과는 무관하게 점점 계약상 단순 수급인의 지위
에 머물고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벗어나면서 사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아파트 입주
민들이 제기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싼 소송과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해관
계였기 때문이다.

2. 주택법상 지역조합사업의 의의

(1) 등록업자 사업시행의 원칙

주촉법은 제정 당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2)가 사업주체가 되고,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반에 분양하는 아파트 건설사

1) 1960년부터 1979년까지 한강 이남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지구는 영동1(13.73㎢), 영동2(13.16㎢), 잠실(11.22㎢), 이수(8.03㎢), 경
인(6.92㎢), 시흥(5.75㎢), 신림(3.42㎢), 천호(2.62㎢), 암사(1.70㎢), 구로(1.46㎢) 등으로 약 68.0㎢에 달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주요정책: 연도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면적 변화”,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ko/node/3074 (2025. 1. 31. 확인) 참고.

2) 초기의 주촉법은 등록업자로 칭하였지만, 주택법에 의해 등록사업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가급적 현행법에 따라 등록사업자라 칭하지만,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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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가장 전형적인 주택건설사업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현행의 주택법에도 이어져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가 아파트 
건설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매입, 시공, 분양의 전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주택법은 무주택자들로 구성되는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
는 방식의 주택조합을 허용하고 있다. 초기의 주택조합은 건설업자와 공동으로만 사업주체가 될 수 있었지만, 2003년 주택법의 제정
으로 건설업자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해졌다.3) 이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사업주체가 되는 부담을 덜고 주택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위로 물러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조합사업에서 등록사업자가 지역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사
업주체는 지역조합으로 한정하는 사업의 형태가 일반화되었다. 2003년 주택법 제정 이후에도 등록사업자는 주택조합사업이 아닌 민
영주택사업에서 여전히 사업주체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2) 지역조합제도의 불완전성

주택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고 한다) 제도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
로 오랜 기간 활용되었다. 지역조합사업이 오랜 기간 활용되면서 공동주택을 공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절차, 사업시행의 개념이
나 업무의 구성에 대해서 주택법이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다. 또 이에 대한 학계4)나 판례5)상의 논의도 충분하지 않다. 지역조합사
업의 법적 특징과 사업주체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조합의 기능과 역할, 지역조합사업의 구조와 절차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법적으로 사업주체인 지역조합의 책임을 분담하고 사업의 주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합의 구성원이지만, 실
제로는 민영주택사업에서 일반분양자의 지위와 유사하다. 그래서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사업을 주도하는 업무대행자의 의사와 자금력
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 수동적 지위에 머문다. 지역조합은 재건축조합과 달리 조합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조합의 의사
결정 권한이 크지 않으며, 조합운영을 위한 각종 총회, 대의원회 및 의결절차 등이 간소화되어 있다. 

II. 지역조합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의 관계

1. 사업주체의 의의

(1) 사업주체의 개념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로서 건축법상 건축주의 발전된 형태이
다. 건축법상 건축주도 건축행위를 주도하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만, 건축법에는 건축주의 성립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이 거의 없다. 보통 자연인인 건축주가 스스로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주택건설사업에서는 사업주체라는 개념이 건축법상 건축주에 상응해서 사용되며 주택법의 구체적인 조항에 의해 규율된다(제4

면 등록업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도 있다.
3) 주촉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③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포함하며, 이하 “雇傭者”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
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공동사업주체) 
   ②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
사업주체로 본다.

4) 지역조합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의 논의는 지역조합을 매개로한 민사법, 부동산학 등의 관점에서의 논의가 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지역조합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임민희, “건축법에 의하는 상가조합 및 주택법상 지역조합”, 『건설법연구』 제6호(2021. 9.); 이 
외 연구는 이상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채무부담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34권 제4호(2024. 12.); 송은경, “지역주택조합의 공공지원 확
보 방안 연구”, 『일감부동산법학』 제29호(2024. 11.); 오상민,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자금관리대리사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조합원 분
담금 반환책임”, 『신탁연구』 제6권 제1호(2024. 6.); 정회곤 / 신우진,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관리항목 개선방안 연구”, 『감정평가학논집』 제22권 
제3호(2023. 12.) 참조.

5) 주택조합제도의 규율 내용과 공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는 달리 주택조합이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취지
의 판결은 다수 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
721,3973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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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제5조). 또 주택법에는 등록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주체로서 주택조합이 추가적으로 정해져 있고(제2조 제11호). 주택조
합에 관해서도 자세한 조문들이 만들어져 있다(제11조-제14조의4).

주택법은 주거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규율한다는 점에서 건축법의 특별법이기도 하지만, 일단의 주거단지를 넓은 면적으로 개
발하는 개발사업법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6) 특히 넓은 면적의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은, 실질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된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 도시계획사
업의 일종인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등과 다양한 공통점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물의 유형 중 주택법이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택법이 정하는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의 대상이 되고, 사업승인에 의해 건
축허가는 의제된다(주택법 제19조). 지역조합사업도 역시 사업승인의 대상이므로 사업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2) 건설업자의 시행과 시공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개발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로 불리는 주체와 동의어로 이해해도 좋다.7) 주택건설사업의 원칙적
인 사업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이고, 지역조합이 사업주체가 되는 건설사업은 예외에 해당한다. 주택법이 
예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주택건설사업은 건설업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업의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담당하는 
형태였다. 사업주체로서 건설업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받으며, 공동주택을 일반에 분양하는 역
할을 담당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주체가 된다(이른바 ‘자체사업’). 만약 등록업자가 사업주체가 되면 건설업자는 시공을 담당하여 공동
주택의 물리적 형태를 완성하는 역할을 하며, 이 한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의 역할을 한다(동법 제2조).

(3) 지역조합과 업무대행자

주택법은 전형적인 주택건설사업에 더해 예외적인 주택건설사업의 가능성을 열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이 토지소유자 또는 주
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다. 지역조합은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과 함께 주택조합을 구성하며, 주택건설사업에서 특수한 사업
주체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3년 주택법 제정으로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사
업주체가 될 수도 있다(주택법 제10조 제2항). 이런 점에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
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재건축조합 등 독립적 사업시행자와 상당히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 주택조합이 단독으로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
게 되면서, 등록사업자는 업무대행자라는 불분명한 영역으로 숨고 건설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 

지역조합사업은 사업의 주체인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의 시행업무를 대행하는 업
무대행자가 조합과 계약을 통해 조합원 모집 등 조합의 업무를 대행한다. 건설사는 업무대행자와 긴밀한 관계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지
역조합과 도급계약을 통해 건설사업의 시공을 담당한다. 건설예정대지의 토지소유자도 사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토지소유자는 통상 지역조합사업의 참여자라기보다는 사업대상 토지의 단순 매도인을 의미한다. 다만, 이들 중에는 토지를 출자하여 
조합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사업의 시행과 대행

(1) 사업시행과 대행의 개념

좁은 의미의 사업시행은 시설을 설치하는 물리적 행위(시공행위)를 제외하고, 개발사업법이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의 기획, 토지 물색, 토지소유권의 확보, 자금의 조달, 인허가 신청, 시공자 선정, 주택의 분
양 등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위가 사업시행에 속한다.8) 사업시행자가 법적으로 확정된 이후의 행위는 물론이고 그 이
전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행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등장하기 이전의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사업시행에 해당한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행하는 행위도 역시 사업시행으로 이해하면 된다.

6)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7판), 북포레, 2023, 788-789면.
7) 김종보, 위의 책, 792면.
8) 최광의의 사업시행의 개념에 관하여는 김종보, 위의 책, 437-4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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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대행(代行)이란 대행자가 의뢰인의 이름으로 그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법의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
는 ‘대행’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대리’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구체적인 개념은 해석에 맡겨져 있다. 대리는 법률행위를 제3자
가 대신하고 그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대행은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제3자가 대신하고 효과가 사
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대행이 대리보다 더 넓다. 사업시행자의 업무가 대행자에게 이
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행계약을 통해 대행자가 업무를 처리할 정당한 권한을 갖고 사업의 대행에 의해 얻어진 효과는 사업시행자에
게 귀속된다. 대행업무는 사업시행자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진다. 

지역조합사업에서 사업시행자(사업주체)는 지역조합으로 인식되며, 지역조합의 업무가 반드시 제3자에 의해 대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무상 지역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의 대행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주택법도 실무를 고려해서 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통제하고 있다(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등록업자 등이 사업을 대행하면 주택조합사업은 ‘단독사업’의 형태가 
된다. 

(2) 시행업무의 대행과 정비사업관리의 차이

사업시행 또는 사업의 대행과 구별해야 할 개념은 ‘정비사업관리’라는 개념이다. 정비사업관리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이하 ‘정비업자’라고 한다)의 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도와서 정비사업에 대해 자문하거나 사업시행자로
부터 동의서 징구 등 일정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정비업자는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건설사를 단순 시공자로 정의하고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함으로써(제정 도시정비법 제11조), 전문성
과 자금이 결여된 재건축조합 등 정비조합의 시행능력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정 도시정비법은 종래 사실상 존재하던 컨설팅업체를 정비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일정한 조합업무를 보조하게 했다. 조합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로서 정비업자의 ‘정비사업관리’는 사업대행에 비해 권한 범위가 제한적이고 또 사업시행자로서 재건축조합이 여전히 
업무수행의 주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업무대행자와 차이를 보인다.9) 다만 재건축사업과 지역조합사업이 원래 같은 제도하에 운
영되고 있었고, 정비업자 중 상당수는 등록사업자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정비업자의 보수기준이 지역조합 업무대행의 기준으
로 활용되고 있다. 

3.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에 대한 규제 

(1) 지역조합의 한계와 규제신설

지역조합사업에서 조합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실질적인 사업시행은 업무대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주도한다. 실무상 업무대
행자는 업무의 주체인 조합이 존재하지도 않는 초기부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지역조합사업에서 조합원은 일반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보다는 법적으로 긴밀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업시행에 대해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대행자가 물색한 토지 위에, 대행자에 의해 모집된 조합원들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조합은 형식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지역조합의 자산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지
역조합은 재건축조합에 비해 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지역조합사업은 형식상 사업 초기 소수의 발기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실
질적으로는 추진위원회 설립단계부터 사업을 위한 자금, 인력 및 전문적인 지식 등의 부족으로, 업무대행자의 자금 및 전문적인 인력
의 도움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오랜 실무의 관행이었다. 업무대행자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아 많은 이익
을 누리고, 그 결과로 많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역조합사업의 업무대행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했다. 업무대행자
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가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업무대행자의 손
해배상책임, 표준 업무대행계약서 등이 새롭게 규정되었다(제11조의2 신설). 또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를 등록사업자 또는 일정한 자로 한정했다(제11조의2 제2항). 

9) 도시정비법은 정비업자와 별도로 ‘사업대행자’에 대해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제28조) 정비업자의 행위와 사업대행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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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대행 제도화의 함정

2016년 주택법 개정조항은 시행대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 계약과 관행으로만 인정되던 대행자의 
지위와 업무범위가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업무대행자 제도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종래 관행에 의존해 진행하던 지역조합사업의 
초기 업무 대부분에 대해 업무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토지확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건축계획 등
을 통해 사업계획승인까지 이끌어가는 업무대행자는, 무력한 지역조합에 비해 강력한 업무수행권을 행사한다. 

4. 건설업자의 시공과 시행

초기 ‘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조합은 사업의 전문성이나 재원조달 능력면에서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부득이하게 사업의 진행을 위
해서 건설사가 시공과 함께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재원조달을 주도하게 했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재건축사업’에서도 이어
져, 건설사가 사실상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초반 재건축과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건설사
들이 재건축과열의 주범으로 비난받았다. 그 외에도 건설사가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공비를 
부풀리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자, 2003년 제정 도시정비법은 건설사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비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
히 재건축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재원조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분양 등 관리처분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도시정비
법상 조합방식의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의 전과정에서 건설사인 시공자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과 시
공이 혼재되어 있다. 

건설사는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시공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시공권의 획득은 건설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사업에 간여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시공권을 얻을 수 없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도시정비
법 이전시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그랬고, 주택건설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적지 않게 시공권을 따기 위해 건설사가 시행의 단
계부터 개입하고 있다.10)

업무대행자가 지배하는 지역조합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초기의 토지확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시행
업무가 거의 마무리된 이후에 시공자가 선정된다는 점에서 재건축사업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지역조합사업에서 중요사항은 조합정
관에서 정해지고, 이는 통상 업무대행자가 지배하는 절차이므로, 사업계획승인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사는 단순 도급형식의 업무
만 담당하게 된다. 물론 자금조달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시공사가 등장하고 시공사의 보증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는 개발
사업의 일반적 관행이라는 점에서 지역조합사업의 특수성이라 보기는 어렵다. 

III. 지역조합사업과 재건축사업의 비교

지역조합과 재건축조합은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같은 근거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주택조합이었다. 전국적으로 광
범위하게 시행되고 많은 판례와 법리가 축적된 재건축사업은 주택조합과 여전히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대조해 보
는 작업은 지역조합 업무대행자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지역조합과 재건축조합의 연혁과 관련성   

(1) 주택조합의 연혁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기존의 청약가입자가 적체되기 시작했
다. 이에 대응하고, 강남에 남은 작은 규모의 주택용지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주택조합제도를 도입했다. 1980
년 주촉법의 개정을 통해 무주택자를 위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제도가 도입되었다. 

88올림픽을 앞둔 1987년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재건축의 방법으로 스스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
이 주택조합의 일종으로 도입되었다.11)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주택조합의 유형으로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

10) 김종보, 앞의 책, 448면.
11) 건설교통부, 『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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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사한 사업시행자로 분류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은 무주택자들의 조합이라는, 주택조합의 기본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
으며, 본질적으로는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에 더 가까웠다. 재건축사업은 일부 소유자의 반대를 뚫고 아파트를 헐고 집단적으
로 이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재건축사업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도시정비법으로 이전되고 재건축조합의 사업방식은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통합되었다. 도시정비법상 사업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의 주요 단계를 행정처분으로 묶고, 특히 관리처분계획이
라는 권리배분단계를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후반부에 중요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재건축조합은 정비구역 내 아파트와 대지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조합원의 모임이고, 재건축조합은 실무가 누적될수록 강력한 사업
시행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하는 재건축조합은 하나의 단지 내에서 자신의 자산을 투자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자들의 모임이므로, 지역조합에 비하면 실질적인 사업의 지배권을 행사한다. 다만 재건축사업도 조합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비업자를 활용한다.

(2) 재건축조합과 지역조합의 이동(異同)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주촉법에 규정된 주택조합의 일종으로 주택조합에 적용되는 상당수의 조문이 이들
에 공통으로 적용될 만큼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역조합사업의 이해를 위해 재건축조합과 비교하는 방식은 유용하고, 이는 
실무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은 지역조합사업과 우선 사업의 방식 면에서 가장 큰 차
이를 보이는데,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아파트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주택의 정비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조합사업과 다르다. 재건축사
업은 아파트가 현존하는 주택단지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헐고 신·구권리를 조절하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 배분하는 사업이다. 이에 
반해 지역조합사업은 원칙적으로 나지(裸地)에서 이루어지는 민영주택사업의 일종이고, 건축물의 철거나 수용(매도청구)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런 본질적인 차이는 사업시행의 절차, 업무의 범위와 비중에 차이를 가져온다.

2. 정관 중심형 사업과 처분 중심형 사업

(1) 처분 중심형 사업의 뜻

정비사업은 기성시가지나 도심에서 권리의무 관계가 복잡한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도시계획적 문제상황을 해결하거나 권
리배분과정에 행정청의 승인을 개입시키기 위해 도시정비법의 절차에는 다양한 행정처분들이 배치되어 있다(처분 중심형 사업구조). 
우선 도시정비법은 초기부터 정비구역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
는 행정청 주도의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또 사업의 과정에서 조합원 간 발생하는 많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권리배분의 절차를 별도의 
처분(관리처분계획)으로 마련하고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주택법상 지역조합사업은 관할 행정청이 조합의 설립(제11조 제1항) 및 사업계획의 승인(제15조 제1항)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대부
분 조합업무 및 사업추진은 조합의 정관에 근거한다(정관 중심형 사업구조). 사업초기 조합원의 모집을 위한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가
입,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 지위의 양도,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조합원의 추가모집·교체 등이 정관에서 정해진다(지역･
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 제8조부터 제14조까지).12) 나아가 지역조합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시행에 대해서도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지
역･ 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 제40조-제50조).13) 그러므로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은 정관이 구속력에 따라 집행되고 이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는 정관 무효소송을 민사소송의 형태로 제기하게 된다. 

 

(2) 재건축사업과 행정처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발급되는 주요 처분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처분 및 정비계획의 결정·고시(제17조 제1항), 추
진위원회 승인처분(제31조 제1항), 조합설립인가처분(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제50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제74조 제1항), 준공인가처분(제83조 제1항) 및 이전고시(제88조) 등이 있다. 재건축사업은 사업 초기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12) 조합원의 모집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양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조합원을 모집한 때
에 공동주택이 분양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는데, 이는 지역조
합사업과 비교하면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이춘원, “지역조합과 법률관계 구성”, 『집합건물법학』 제21집(2017. 2.), 105면.   

13) 지역조합의 조직구성과 의사결정방법 및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한 규약은 재건축조합의 “정관”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11
호). 이하에서 사용되는 지역조합의 규약이라는 용어는 조합의 정관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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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립 등에 대해 행정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나면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주도하고 행정청은 이를 승인하는 역할로 물러나면서 정비사업 전반을 감독하게 된다. 처분의 
발급을 위한 각종 신청의 내용은 도시정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일부에 대해 정비업자가 시행업무를 보조한다.

3. 소유권의 취득과 관리처분

(1) 조합의 소유권 취득 

지역조합사업에서 정비구역과 같은 공법적 구획은 존재하지 않고, 업무대행자가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토지
와 무관한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조합사업의 성패는 토지소유권의 확보에 있다고 평가될 만큼 토지확보는 지역
조합사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갖는다. 지역조합사업의 초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예비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등과 업무대행자)
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구역 내 토지를 물색하고, 건설예정대지 토지소유자와 토지확보를 위한 협상절차를 진행한다. 지역조합
사업을 위한 예비조합원을 모집하는 대내적 절차 또는 대내적 업무가 있고, 이와 병행하여 대외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
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절차가 진행된다. 

지역조합은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를 15% 이상 확보하고, 그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한다(주택
법 제11조 제2항). 그 후 지역조합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주택법 
제21조). 주택법이 토지를 확보하는가 여부를 매우 중요한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법률의 규정상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합이 설립될 수 없으므로,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사업초기 토지를 확보하는 업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정관작성을 통한 조합설립이 인가되고, 조합원의 모집이 완료되면 소유권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
의 핵심에 해당한다.14) 

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3/4 이상이 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제35조 제3항),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결국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보장되므로 토지소유권의 확보는 법률상 보장되어 있다.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는 정관의 따
라 조합에 토지 및 건축물을 신탁해야 할 의무를 지므로, 3/4 이상 동의자의 소유권은 조합의 소유권 취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역조
합사업에 토지확보가 중요한 것 못지않게 재건축사업에서 동의율의 확보는 토지소유권의 확보라는 실질을 갖고, 사업의 성패를 가르
는 중요한 요소이다. 

(2) 관리처분

재건축사업은 노후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단지 내 토지등소유자는 이미 조합원이 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단지 재
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만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갖는다(도시정비법 제64조 제1항). 재건축사업은 조합원의 모집이라는 
개념보다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에 대한 동의과정에서 조합원이 되지 않는 자를 배제하는 구조이다. 동의서를 받는 사업
의 초기에 조합원은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배정이나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알게 되지만, 분양신청으로 시작되는 관리
처분의 단계에 이르러야 주택의 평형과 동호수, 추가부담금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조합원의 자격부여와 조합원에 대한 권리배분
절차가 분리되어 있는가 여부로 재건축조합과 지역조합은 차이를 보인다. 

지역조합은 정비구역과 같은 일정한 물리적 구역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조합의 구성원을 모집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지역조합(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며, 이들
로부터 사업비를 납부받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지역조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배분이나,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
용도 정관으로 결정된다. 

IV. 지역조합 업무대행자와 정비업자의 업무

지역조합 대행업무의 구성요소를 정하는 것은 업무대행자의 단계별 보수지급 기준이 되고, 계약 기간 중 대행업무가 종료될 때 정산

14) 지역조합사업에 있어서 토지확보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토지비용은 통상적으로 전체 사업비용의 2/3가 넘는다. 홍성진 / 조명수, “주택법상 
지역조합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연구』 제25집 제3호(2015. 9.), 135-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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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건축조합 정비업자의 보수기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역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실무상 정비사업관리의 보수기준을 유추해서 운영된다. 지역조합
사업의 업무가 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관리와 유사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므로, 이들의 성질상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지역조합 업무대행
자의 업무로 보정해야 한다. 

 1. 재건축사업 정비업자의 업무구성  

재건축조합에서 정비업자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된 후, 추진위원회가 행정청에 
의해 승인된 이후에 비로소 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그러므로 재건축조합의 정비업자는 사업
의 초기에 재건축사업을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추진위원회 승인까지의 업무에 대해 비용을 계산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상 재
건축사업은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정비사업관리를 맡길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정비업자의 업무는 조
합의 사업시행에 종속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데, 재건축사업이 처분중심형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정비사업관리의 업무구성에도 반영
된다(제102조 제1항). 다만 사업의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
지 못하고 있다.  

정비업자의 업무에 따른 비용산정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므로, 예컨대 서울시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세분하고 비용산정
에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의 대가산정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있다.15) 표준품셈에 따른 대분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사업계획승인 업무,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 이전·해산업무의 대행 등 5개
의 대분류로 하고 있으며, 그밖에 회의지원, 동의서 징구 등을 공통 업무지원으로 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재건축사
업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처분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사업시행에 대한 정비사업관리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표1> 정비업자의 업무 비율

no 업무 내용 업무 비율 비고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의 지원 10.00%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20.00%

3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20.00%

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35.00%

5 이전, 해산업무의 대행  5.00%

6 공통업무의 지원 10.00%

합계 100%

출처: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서울특별시, 2016.

<표1>은 사업진행에 따라 정비업자의 업무의 비율을 도시계획 표준품셈 및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단가를 준용
하여 산정한 것이다. 대략적으로 도시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주요 처분을 단위로 하고, 실무상 투입되는 업무의 양, 투입인원 등을 고려
하여 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지역조합 대행업무의 내용

지역조합사업에서 구체적인 업무대행의 범위와 비용은 지역조합과 업무대행자 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조합사업이 장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 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이때 계약해지 이전에 대행된 업무의 비
용을 정산하기 위해서도 사업대행비의 구성과 비용산정의 기준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이나 행정규칙상 지역조합사업의 단
계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중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업무대행에 대해서도 사업단계에 따른 업무의 비중을 어떠한 기준으

15)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서울특별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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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느 정도로 배분할 것인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지역조합은 무주택자를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조합원이 된 경우에도 조합의 의사결정절차에 대한 참여가 제한적이다. 지역조합은 

사업주체로서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업시행은 업무대행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역조합사업의 업무대행자는 
사업초기 토지확보에 대한 업무비중이 매우 크고, 조합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조합의 구조에서 보듯이 건설예정부지의 토지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업구조의 하나로 되어 있다.16)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해 조합원이 확정되는 재건축사업과 달리, 추상적인 사업계
획만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 지역조합사업은 조합원 모집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조합원 모집의 업무에 대한 비중도 상대
적으로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016년 개정을 통해 주택법에 도입된 업무대행자의 업무에서 조합원모집과 토지확보가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을 확정하는 조합설립과 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배분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별도로 규율되고 있
으며, 후자의 단계에서 권리배분, 이주 및 철거, 이전고시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업무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지역조합사업은 조
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이미 공동주택의 평형 등 중요사항이 결정되고, 사업비의 증가 등이 있는 경우에도 정관에서 정해진 비율을 
따르게 된다.17)  

지역조합의 표준정관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부지의 신탁,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 평형별 배정, 
동·호수 추첨, 분양가의 산정 및 부담금의 결정, 일반분양 등이 정관으로 정해진다. 재건축사업과 달리 토지등소유자의 이주 및 종전 건
축물의 철거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조합사업은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공동주택의 물리적 시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종
료된다. 지역조합은 정비업자의 관리처분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조합 업무에서 이를 제외해도 좋지만, 제
외된 업무가 제3의 업무로 재분배될 때 오류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상 지역조합은 그 연원이 동일하고, 개발사업이라는 큰 틀의 구조가 같다는 점에서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자의 업무범위도 유사하다. 다만 양자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근거 법령상 행정청의 사업에 대한 개입의 정도, 토
지의 확보 여부 및 난이도, 조합원의 모집과 권리의 배분 등 구체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의 범
위도 조절되어야 한다. 지역조합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시공업무를 제외하고, 조합의 설립 및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시행업무의 대부분
(80-90%)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는 관리처분의 절차가 없고, 공동주택의 물리적 시공 및 조합해산 업
무 등은 지역조합의 잔여업무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V. 결론

1. 지역조합사업을 주도하는 업무대행자

지역조합사업에서 형식적 사업주체는 지역조합이지만,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업무대행자이다. 지역조합에서 업무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자는 등록사업자로서, 이들이 일반적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조합에서 업무대행자의 
역할이 추론될 수 있다. 법령과 계약의 형식과는 별개로, 업무대행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주체이고 그 보수도 사업시행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의 실질을 갖는다. 형식과 실질의 괴리로 지역조합은 사업주체이지만 의사결정권이 없고, 업무대행자는 보조자에 불과하지
만 사업을 주도한다. 다만 형식상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이므로 대행자가 맺은 각종 법률관계는 주택조합에게 귀속되고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의 보수를 청구하는 형태로 변질된다. 사업이 성공할 때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이 업무대행자에게 귀속되지만, 사업이 실패하
면 형식상 지역조합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불이익은 조합원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

2. 지역조합사업 업무내용

지역조합사업의 핵심은 크게 조합원모집·관리와 토지의 확보에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지역조합의 구조에서는 건
설예정부지의 토지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업구조의 하나로 되어 있다.18) 지역조합사업에서는 토지확보가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승인을 

16)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2019. 4., 30면.
17) 지역조합사업은 지역조합이 인가되는 시점에 공동주택의 공급대상자가 확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모집되는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주택의 공급대상자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는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이미 재건축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는 의미
이다. 이춘원, 앞의 글, 120-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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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절대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19) 토지소유권이 확보되고 나면 이에 기초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는데,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면 
건설예정인 아파트의 분양은 모두 해결되는 셈이다. 이처럼 조합원 모집은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일반 분양자 모집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2016년 개정을 통해 주택법에 도입된 업무대행자의 업무에서도 조합원모집과 토지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정해져 있다(제
11조의2 제2항). 이에 더해 조합원 모집현황, 확보되는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사업기간의 불명확성 등
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기에 사업을 기획하고 분석하는 업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지역조합제도의 개선방안

지역조합사업의 조합원은 조기에 모집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민영주택사업의 수분양자와 실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조합의 조
합원도 단순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을 뿐, 사업주체로 책임을 질만큼 전문성이 높거나 자본이 충분한 사람들이 아
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사업이 중간에 좌초될 때 사업의 책임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조합 사업에 조합
원분을 포함해서 일반분양분까지 추가되면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사업의 책임을 모두 감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이다. 
이에 반해서 지역조합의 업무대행자는 사업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조합사업으로 생기는 상당한 개발이익
과 위험을 직접 감당하는 자이다.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하지 않으면 지역조합 사업의 문제는 점차 악화될 것이
다. 

단기적으로는 지역조합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다시 의무화하고, 등록사업자(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로 정해 그의 책임을 선명
하게 법률에 정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간의 분쟁을 예측해서 조합원의 법적 책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
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고일 2025. 2. 21. 심사완료일 2025. 3. 7. 게재확정일 2025. 3. 10.

 

18)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2019. 4., 30면.
19) 주택법상 지역주택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데(제15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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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pt and legal status of the outsourcee in housing association project 

 Kim, Jong-Bo*

The outsourcee in a housing association project is an entity that assists the housing association, which serves as the project entity in such 
projects, by performing delegated tasks on its behalf.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constitute a significant portion of residential construction, 
but legal disputes frequently arise due to the ambiguous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he outsourcee, the association, and the contractor. 

During the 1970s, South Korea faced severe housing shortages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o address this issue, the 
Housing Act was enacted to facilitate large-scale apartment construction. The Housing Act was amended in 1977 to introduce a registered 
project operator system, requiring those engaged in apartment construction to register and obtain project approval. Initially, registered 
project operators and constructors played distinct roles. However, the 1987 amendment allowed registered project operators to acquire 
construction capabilities, leading to an overlap between project implementation and construction.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Housing 
Act of 2003, housing associations became independent project entities, legally separating them from constructors. Accordingly, in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registered project operators increasingly engage in project outsourcing contracts with housing associations as a 
strategic measure to circumvent civil liabilities. As a result, it became a standardized practice for housing associations to be designated as the 
sole legal project entity. 

However, while the housing association is the formal project entity, the outsourcee functions as a de facto project operator. Since the 
housing association is formally recognized as the project entity, all legal relationships established by the outsourcee are attributed to the 
housing association, while the outsourcee merely claims compensation for its delegated services. If the project succeed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development profits accrues to the outsourcee. Conversely, if a project fails, the housing association, as the formal project entity, 
ultimately bears the financial burden, which is transferred to its members. The outsourcee takes the lead in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from 
the initial stages by securing land ownership, recruiting association members, and selecting contractors, thereby effectively driving the 
project forward. The 2016 amendment to the Housing Act introduced new regulations on the delegation of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explicitly defining the scope of tasks such as member recruitment, land acquisition, and application for housing association establishment 
authorization. However, this legal institutionalization not only reinforced the position of the outsourcee but also further weakened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of the housing association. 

Befor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reconstruction associations were a type 
of housing association under the Housing Act, with many provisions commonly applied to both entities. Due to this historical connection, 
comparing reconstruction and housing associations provides a usefu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The core 
elements of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are the recruitment of association members and the acquisition of land for development, both of 
which are crucial determinants of project success. Additionally, unlike reconstruction projects,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do not include 
separate management and disposal processes after project plan approval; instead, the allocation and distribution of housing units are 
finalized at the recruitment stage. Owing to these structural differences,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generally grant association members 
weaker positions than reconstruction projects, and the role of the project entity remains ambiguous.

Keywords: Housing association project, Housing association, Project outsourcee, Construction contractor, Project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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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ARTICLE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관한 소급입법에 대한 소고 

김진훈*

국문초록
우선 분양전환 제도는 임대주택의 무주택 임차인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
양받아 내집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적격 임차인
이 자력이 부족하여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자 보다 저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대법원은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시세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으며, 선착순의 방식으로 입주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입주 당시부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구 임대주택법의 문언과 우선 분양전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판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은 종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이었다. 위 판례들의 선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소급입법을 주도하여 자신들의 종전 유권해석을 관철하여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
여야 하고,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한 임차인은 입주 당시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더라도,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 요건을 구비한다면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소급
입법은 기존 우선 분양전환 제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제한
하는 것으로, 합헌적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가 축소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 이후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 부도 등, 파산 등의 사
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주택 임차인 또한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
단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문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의 개
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부도 등,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유주택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
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주제어: 임대주택, 분양전환, 우선 분양전환 가격, 소급입법, 부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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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정부는 과거로부터 무주택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해왔다. 나아가 임대주택의 임대료 등을 
규제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분양전환에 관하여도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무주택 임차인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
로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결국 공급의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수요자들의 손실로도 이어지기 쉽다. 임대주택에 관하여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구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는 
분양전환에 관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한편, 임차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종전의 대법원 판례로 형성된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우선 분양전환 대상 세대에 관한 법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소급입법을 하였
고 이로 인해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부도 위기에 놓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소급입법의 문제점을 법
리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석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분양전환과 우선 분양전환

1. 분양전환의 의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의미가 다소 변화해 왔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은 제21조 등에서 ‘우선 분양전환’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
다.1) ‘우선 분양전환’은 임차인들 중 “입주 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무주택자인 상태를 유지한 임차인” 등 제21조 제1
항 각 호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구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경우 무엇보다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종전에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분양전환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해 왔다.

2. 우선 분양전환의 의의와 근거 법령의 개정 연혁

한편, 우선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직접 건설하였거
나 그렇게 조성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한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경우,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경우(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의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즉, 공공이 직접 건설하
거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시세보다 낮게 분양전환하는 우선 분양전환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그 후 구 임대주택법이 201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고, 구 임대주택법이 규율하던 임대주택 중 공공이 공급
하는 임대주택에 관한 규율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사
업자에 관하여는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제가 폐지되었다.2) 즉,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였던 ‘민간 임대사업자
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경우 또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에 관
하여는 더 이상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법률 제
13499호) 제6조 제2항에 의해 위와 같은 규제 폐지 이후에도 종전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이하 이와 같은 경우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간주공공건설임

1) 현재는 구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공공주택에 관한 
규율을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등에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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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택’이라고 한다)되었고,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 또한 계속 적용되었다.

3.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소급입법 이전의 대법원 판례의 검토

(1) 부적격 임차인 거주 세대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 규제 적용 여부

1) 부적격 임차인 거주 세대의 제3자 매각에 관한 법적 분쟁의 발생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은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
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의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이 정하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이하 ‘적격 임차인’이라고 하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부적격 임차인3)’이라고 한다)인지 여부
가 쟁점이 되어 여러 소송이 제기되었다.

위 ‘임차인’이 ‘적격 임차인’만을 의미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
격 임차인이 거주하던 세대를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의 제한 없이 시가대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달리, ‘임차인’
이 부적격 임차인을 포함한 일반적 의미의 ‘임차인’을 의미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던 세대라도 구 임대주택법
령이 정하는 우선 분양전환절차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 ‘임차인’은 
그 문언상 부적격 임차인을 포함하므로,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던 세대를 제3자에 매각할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가 상당의 매매대금과 우선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
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2) 대법원 판례와 그 타당성

그러나 대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의 취지는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여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의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즉 적격 임차인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21150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우선 분양전환권의 입법 연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임대주택에 관한 별도의 법률 중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85년 제정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다. 최초 제정된 구 임대주택건설촉
진법은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은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분양해야 한다고 정하였을 뿐이었고,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
환 대상자가 되기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요건이나 우선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내용은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구 임대주택건설촉
진법이 1993. 12. 27. 법률 제4629호 구 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최초로 임대주택의 우선매각 대상이 ‘일정기간의 무주택세
대주’로 한정되었다(제15조).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시행령이 1998. 11. 13. 대통령령 제15928호로 개정되면서 제13조 제3항 등에 최
초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입법되어, 우선 분양전환 가격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요컨대, 최초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모두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이 주어졌으나, 분양전환을 받기 위한 다주택자 등의 제도 남용 등을 
막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권 부여 대상이 무주택자 등의 요건을 충족한 적격 임차인으로 제한되었다. 그 후 이러한 적격 임차인들이 자
력이 부족하여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가격 제한 규정이 입법된 것이다.

이처럼 우선 분양전환 제도는 적격 임차인에 한하여 저렴한 가격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 또한 적격 임차인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고, 부적격 임차인 거주 세대에 적용되어 일반 제3자가 
분양전환 대상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받는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취지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21150 판결의 판시는 타당한 것이다.

3)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텍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
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2조 제4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를 ‘부적격
자’라고 칭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4나2045230 판결 등 여러 판례들 또한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임차인을 ‘부적격 임차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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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임차인의 적격 임차인 요건

1) 선착순 방법으로 선정된 임차인의 적격 임차인 요건에 관한 유권해석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는 아래와 같이 적격 임차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1호는 가장 원칙적인 요건이고, 제2
호 내지 제5호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요건에 해당한다.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4. 5. 28.>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위 각 호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이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석하면
서도, 제4호는 “본인만 무주택자”로 유권해석하여 왔다.4) 이와 같이 제4호의 경우에만 국토교통부가 다르게 해석한 이유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개정되
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즉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조 제9호)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어 선착순에 의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이 불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5)).

2)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은 대법원 판례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구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은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을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엄격히 한정함과 동시에 입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명
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3) 우선 분양전환 제도의 입법취지와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생각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 분양전환 제도는 무주택 임차인들이 자력이 부족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세대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까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우선 분양전환가격으
로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를 보장할 이유는 없다.

비록 선착순 방식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할 때에는 무주택 요건 등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주택이 공실로 
남아 사회적 낭비와 임대사업자의 재정 위기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할 뿐이지, 이를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달리 같은 문언인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본인만 무주택자’로 해석하여 우선 분양전환을 폭넓게 보장해 줄 이유
는 없다.6)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은 옳지 않다.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15, 2020. 8. 5. 서동용의원 등 11인) 심사보고서”, 2020.
5)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⑥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6) 같은 취지로 이병준,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분양전환권과 임차인의 의미”, 『재산법연구』 제35권 제4호(2019. 2.),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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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양전환에 관한 소급입법과 합헌적 해석

1. 분양전환에 관한 소급입법의 개관

(1)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아니한 국토교통부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던 세대를 제3자에 매각할 때에도 우선 분양
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도하여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본인만 무
주택자’이면 적격 임차인 요건을 갖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2019. 5. 14., 주거복지정책과-2204). 실제로 광양시장 등 일부 지방자치
단체장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시가대로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러한 반려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이 제기되어 해당 반려처분이 취소되기도 하였다.7) 국토교통부는 2018. 5. “공공건설임대주
택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이어도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 발송하기도 했다.8)

(2) 대법원 판례들을 뒤집기 위해 이루어진 소급입법

한편, 서동용 의원9)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15)이 일부 수정을 거쳐 2020. 12. 22. 법률 제
17734호로 입법(이하 해당 법률을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한다)되었는데,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은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정하는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 매각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제50조의3 제4항). 선착
순의 방법으로 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우선분양전환 대상 요건 또한 종전에는 입주 당시부터 ‘무주택 임차인’의 요건을 충
족해야 하였지만,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은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로써 임대주택 입주 당시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종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적격 임차인에 해당하였던 자도, 분양전환 시점에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 임차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7) 광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1443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9. 2. 선고 2020누11922 판결, 대법원 2022. 2. 24.자 2021두56923 
판결.

8) 이동규, “국토부, 공공건설임대 선착순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분양전환 가능”, TBS뉴스, 2018. 5. 18., http://tbs.seoul.kr/news/newsVie
w.do?idx_800=2301662&seq_800=10280777&typ_800=1 (2025. 3. 14. 확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및 개정 공공주택법 제50조의3 주요 부분 비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여야 한다.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⑦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
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
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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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10)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규정은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
건설임대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위 법률은 부적격 임차인 거주 세대의 제3자 매각과 선착순 입주 세대의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입장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관철하는 내용의 법률인 것이다.

이는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간주공공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나아가 해석상으로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가 문제
가 되었다.

2.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의 의미

(1) 여러 해석의 가능성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4호는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고 있고,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도 이와 유사하게 분양전환을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의규정을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에 그대로 대입하면 그 의미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
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이 된다. 따라서 분양전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모집 승인 등을 거쳐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아니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만 매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위 입장에 따르더라도 “매각”의 의미가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분양전환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인 ‘분양전환 승인’을 통하여 분양전환의 가능 여
부 및 우선 분양전환의 가격 등이 결정되는 등 ‘분양전환’의 핵심 사항들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을 “분양
전환 승인이 완료되지 아니한”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2) 법원의 판단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79712 판결은 공동주택 특별법 부칙(2020. 12. 22. 법률 제17734호) 제6조 제1항의 
시행에 따라 (부적격 임차인 거주 임대주택의 제3자 매각 시 우선 분양전환 가격 적용 여부가 아닌) ‘분양전환 자격’의 판단에 있어 적
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하여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의 의미를 ‘(분양전환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아직 임대사업자의 
소유로 남아있는 임대주택’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2. 11.자 2021과10452 결정은 「민간임대사업자가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시행 이전에 순
천시 소재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아파트 529세대에 관해 우선 분양전환 승인 및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던 잔여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을 받고, 이를 기초로 수분양자와 사이에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후에 일부 세대는 위 부칙이 시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사안」에 관하여 ①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고, ②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도 이와 유사하게 정하고 있는 점, ‘분양전환 승인’은 임대사업자 등과 임차인 사이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확인해 주거나 이를 보충하는 이른바 강학상 인가라고 보기 어렵고 분양전환을 허가하는 성격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적용 시 문제되는 ‘분양전환의 완료’는 “분양전환의 승인을 넘어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 대
한 매각이 완료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결정에 대하여 위반자인 임대사업자는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다.

9)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 광양시 일대에서 다수의 우선 분양전환 관련 소송에서 임차인측 대리인을 맡았다.
10) 제6조(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 제57조의3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
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보고, “분양전
환”은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며, 제50조의3제2항 전단 중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후”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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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2. 8. 선고 2019가합11877 판결은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소급입
법’에 해당하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이 필요한 점,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전환신청을 거부한 이후에도 제3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정 공공주택 특
별법이 소급적용된다면, 추후에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제3자로서는 과거 우선 분양전환을 거부당한 임차인11)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
게 되는 혼란이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우선 분양적격을 판단하여 임차인의 분
양전환신청을 거절하여 우선 분양전환의 형식적 완료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본 쟁점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결론이 일부 엇갈린 바 있으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쟁점이 된 사안에 관한 판례이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분양전환 승인이 이루어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하
여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3) 부진정소급입법의 한계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종료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작
용하게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급효를 통해 얻는 공
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신뢰보호의 요청이 크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6 결정 등).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애당초 종전 구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간주공공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부
적격 세대를 제3자에게 시가대로 매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
각하게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그 위헌성이 현저하다.

어떠한 법령에 관하여 합헌적 해석과 위헌적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 법원은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
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4. 2.자 89헌가113 결정). 따라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대하여도 합헌적 해석이 필요
하다.

(4) 분양전환 승인을 통하여 형성된 분양전환 수입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신뢰

한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한 분양전환 승인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 등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및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
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등). 특히, 분양전환 승인을 통해 확정되는 분양전환가격은 사실상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에 체결되는 분양전환계약상의 분양대금으로 정해지므로, 분양전환 승인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법률상 지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 또한 분양전환 승인 처분은 강학상 인가가 아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구속력
을 가진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한 것이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나아가 임대사업자는 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는 세대와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각 수를 기재하여 우선 분양전환 승인을 신
청하고, 이를 기초로 우선 분양전환 승인이 이루어진다. 분양전환 승인서에도 일반적으로 적격 임차인 거주 세대와 부적격 임차인 거
주 세대 수의 특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임대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승인이 이루어질 당시 우선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하며 
파악한 부적격 세대와 적격 세대의 수, 확정된 분양전환 가격, 공동주택 시세를 기초로 분양전환 및 부적격 세대의 제3자 매각 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 또한 ‘분양전환 승인’으로서 ‘분양전환’이 완료됨을 전제로 입법되어 있다. 구체적
으로,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이라고 한다)에 따라 산정되는데(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
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승인 당시에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시점인 ‘분
양전환 당시’는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의미하는 ‘분양전환승인 시’가 되는 것인바, 구 임대주택법령 또한 분양전환의 완료 시점

11)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외 제3자에게 분양전환을 하였다면 해당 분양전환은 무효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
525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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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양전환승인 시점’으로 전제하여 입법된 것이다.

(5) 소급입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의 손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우선 분양전환가격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임대아파트의 표준건축비로 인
정되는 금액은 2024년 5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기준으로 ㎡당 1,109,500원12)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면적 기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건축비상한가격 2,099,000원13)의 52.86%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종전에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음에도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전까지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경우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반려하였거나14), 해당 지역의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장기간 부적격 
세대를 매각할 수 없었던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는 재정난에 빠졌을 경우가 상당수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적격 세대의 제3자 매각 시의 가격 또한 분양전환가격 이하로 소급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임대사업자를 사실상 파산으로 이르게 하는, 재산권의 침해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애당초 임대주택 공급자들의 수익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그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
욱 그러하다.15)

나아가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2. 8. 선고 2019가합11877 판결의 판시와 같이, 분양전환 승인이 완료된 경우 임대사업
자가 (구 임대주택법 기준) 부적격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을 거절하고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일 이후 제3자에게 해당 세대의 매각
을 완료한 경우도 빈번하다. 그런데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 기준시점을 ‘소유권 이전 이후’로 판단한다면 적격 임차인 요건에 대
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소급입법에 따라 종전의 분양전환 신청 거절이 사후적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임대주택
을 매입한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제3자의 중대한 손해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다.

(6) 소급입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제한적인 공익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이유를 통해 확인되는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 존
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의 저감’이다.16) 임대사업자로서는 부적격 세대가 많아야 자신의 분양전환 수입이 증가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일단 부적격 세대로 판단하여 우선 분양전환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둘러싼 소송이 다수 제기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분쟁의 방지는 다른 방향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예컨대,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에서 행정청이 적격 임차
인 세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만일 적격 임차인 세대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세대에 관한 입주자모집 승인은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17)으로도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을 상당 부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의 저감을 이유로 
부적격 임차인 등에게 망외의 이득을 안겨주면서 부적격 임차인도 모두 시세가 아닌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만 분양전환 
받도록 하고, 임대사업자와 선의의 제3자의 피해를 도외시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한편으로는, 부적격 세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에 매각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소급입법을 통한 공익 중 하나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 분양전환가격 제
도는 어디까지나 적격 임차인들이 임대차기간동안 무주택 상태 유지 등 우선 분양전환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력이 부족하여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한 소급입법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12)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
1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18호).
14) 실제로 광양시에 소유하던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부적격 임차인 거주 세대를 시세대로 매각하는 내용의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후 이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임대사업자가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1심, 2심, 3심 모두 임대사업자가 승소(광주지
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1443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9. 2. 선고 2020누11922 판결, 대법원 2022. 2. 24.자 2021두56923 판
결)하였으나, 2심 소송 계속 중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 입법 및 시행되었다.

15) 김종보,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와 강행법규이론 -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판결(전원합의체) -”,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2
017. 12.), 481면.

16)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유.
17) 이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이 일부 또는 전부 반려된 임대사업자로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2323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관한 소급입법에 대한 소고 / 김진훈

건설법연구 / Construction & Urban Development Law Review

(7) 구 임대주택법에 관한 대법원의 축소해석 사례

대법원은 ‘분양전환’의 의미의 해석에 관하여 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공공주택 특
별법 부칙의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으로 해석하면서도, 우선 분양전환 자격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이 되는 ‘분양전환 당시’에 관하여는 이와 달리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앞서 본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79712 판결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분양전환 대상자 요
건 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정한 ‘분양전환 당시’란 피고(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 및 분양전환 자격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공고한 것에 대해서 원고(임차인)들이 피고들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한 때”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대법원이 같은 판례에
서 ‘제3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한 분양전환의 의미와는 다소 다른 해석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의 “임차인” 또한 우선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적격 임차인”으로 축소해석한 사례가 있
다. 

(8) 소결론 - 합한적 해석 내지 위헌 선언의 필요성

이처럼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소급입법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종전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경우와 달리 입주 당
시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한 임차인을 포함한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던 세대 또한 우
선 분양전환가격 이하로 매각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그리고 우선 분양전환 가격이 적격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된 상황
에서 이러한 소급입법은 임대사업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부도를 야기할 정도로 임대사업자의 재산
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에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위헌성이 현저한바, 해당 조항의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은 ‘분양전환 승인이 
완료되지 아니한’으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전환’의 의미가 달리 해석된 사례와 구 임대주택법
상 “임차인”의 의미가 축소해석된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다만, 현재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고, 위와 같이 해석되
는 것이 문언상 불가능하다면,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은 현재 계속 중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728)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 등
을 위반하여 위헌인 것으로 선언되어야 할 것이다.18)

IV.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소급입법과 부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1. 부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소급입법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종전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등,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대법원은 
위 조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임차인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즉 주택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것과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의 우선 분양전환 사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임대주택
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관하여 여전히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2. 엇갈리고 있는 법원의 판단

이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판례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광주고등법원 2025. 1. 12. 선고 2024누1046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누10507 판결19)은 개정 공공주택 

18) 이와 유사한 취지로 이중근,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헌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4, 16
7-174면; 장영수, “공공주택특별법상의 ‘우선 분양전환’ 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고려법학』 제102호(2021. 9.), 34-39면.

19) 모두 상고심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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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시행에도 여전히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는 ①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 임대사
업자를 공공주택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부도 등 위험이 현저히 낮아 부도 등 사유 발생 시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별도로 두
지 않은 것이었을 뿐으로 보이는 점, ②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간주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은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은 여
전히 적용됨이 타당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춘천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구합30787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30414 판
결20)은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된 이상 더 이상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는 ①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우선 분양전환 요건에 관하여는 더 이상 구 임대주택법 제21조가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이 적용되며,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13499호) 제8조 또한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한 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의2(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경매제한),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의 규정(경매특례, 
부도 발생의 신고, 부도 임대주택의 조사 등)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
고 있다.

3.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

생각건대,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이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상,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무엇보다, 춘천지방법원 본원 및 강릉지원의 판단과 같이,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은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상응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등이 적용된다고 정
하면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은 계속하여 적용한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는 그 전체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으로 대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법률 제13499호)의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즉, 위 부칙 
제8조(부도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최초 제정 당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하
여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의 개정 및 시행(2020. 12. 22.) 직전인 2020. 6. 9. 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8조가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위 부칙 제8조는 종전과 달리 부도임대주택등에 관해 적용되는 
종전의 규정을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로 한정하였고, 이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이 포
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의 개정 경과에 의하면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
2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려 했던 입법자의 의사가 확인되는 것이다.

더구나, 임대사업자에게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불문하고 
우선 분양전환권을 인정해 주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에 해당한다. 실제 구 임
대주택법이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은 임대사업자에게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경매제한(구 임대주택법 
제21조의2), 해당 임대주택 매입자에 대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의무 부과(구 임대주택법 제25조) 등의 방법으로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우연적인 사정만으로 해당 임차인
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우선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고, 부도 등의 사정이 발생한 임대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한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달리 정하지 않은 개정 공공주택 특별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무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이 시행된 이상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20) 모두 항소심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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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마치며

임대주택은 분명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것이고, 이에 임대주택 관련 법령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
계되고, 해석되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입과 법
적 안정성의 제공 또한 중요한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무주택 임차인 등 배려가 필요한 임차인이 아니라 애초에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유주택 임차인까지 우선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대주택 관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임대사업자를 부도로 내몰아 무주택 임차
인의 주거 안정을 해하는, 임대주택 제도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본 글에서 살펴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을 통한 소급입법은 이처럼 임대주택 제도의 입법취지에 정면
으로 반하여 무주택 임차인이 아닌 자에게까지 무리하게 우선 분양전환 제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이로써 임대사업자들을 부도에 빠
뜨리는 매우 잘못된 입법이다. 이러한 잘못된 소급입법에 대하여는 본래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합헌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합헌적 해석마저 불가능한 경우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특정 집단의 인기에 영합하는 소급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라도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투고일 2025. 2. 24. 심사완료일 2025. 3. 6. 게재확정일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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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roactive legislation on the conversion of rental house to sales 

Kim, Jinhun*

The preferential sale conversion system was introduced to help rental housing tenants who did not own a home acquire the house they were 
living in, provided they met certain conditions. This system aimed to facilitate homeownership by prioritizing eligible tenants in the purchase 
of rental homes. However, as some qualified tenants were unable to afford the conversion price, a new policy was implemented allowing 
them to purchase housing at a lower preferential sale conversion pric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when a rental house occupied by an ineligible tenant was sold to a third party, it could be sold at the market 
price. Additionally, the Court determined that even tenants who moved in through a first-come, first-served system must have satisfied the 
requirement of being completely houseless at the time of move-in. This decision aligns with the wording of the former Rental Housing Act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preferential sale conversion system.

However, these Supreme Court rulings contradicted previous interpretation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llowing 
these rulings, the Ministry enacted retroactive legislation through the revised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to reinforce its original 
interpretation. Consequently, even when an ineligible tenant’s rental home is sold to a third party, it must now be sold at or below the 
preferential conversion price. Furthermore, this legislation allows tenants who moved in through the first-come, first-serve method to qualify 
for preferential sale conversion if they met the houseless requirement at the time of conversion, even if they did not meet this requirement 
at the time of moving in. This retroactive legislation contradicts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of the preferential sale conversion system and 
significantly restricts the property rights of rental business operators. Therefore,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required to narrow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Meanwhile,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lower courts have issued conflicting rulings regarding 
whether tenants who already own homes qualify for preferential sale conversion when a public rental housing unit constructed by a private 
rental business face bankruptcy or insolvency. Considering the wording of the revised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nd the legislative 
history of amendments to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even 
in cases of bankruptcy or insolvency, tenants who own homes should no longer be eligible for preferential sale conversion.

Keywords: rental housing, conversion for sale, price of preferential conversion for sale, retroactive legislation, insolvent rental housing

* Partner(Attorney at Law), Lee & Ko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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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ARTICLE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윤혜원*

국문초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내에
서만 공법상 권리·의무를 갖는 공법상 비법인사단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자로, 조합의 조력
자이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를 선정하여 조합 설립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일
반적인데, 조합 설립 이후 조합 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되고 종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정비사업전문
관리용역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에서 ‘추진위
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에 승계되는 추진위원
회 권리·의무의 해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다.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에 한정되고,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따라서 추진위원
회가 정비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조합의 업무범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해당 계약 부분은 무
효이다.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은 특별규정으로 볼 것인바, 위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위와 같은 무효인 
용역계약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대법
원은 ‘무효인 용역계약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가 조합에 그대로 포괄승계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무효인 용역계약에 따른 부당이득이 최종적으로 조합에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 구성도 수긍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자와 조합 간 분쟁 사례에서 제기되는 각종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
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와 체결할 수 있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조합 설립업무에 한정하는 약관을 만들고, 
조합 설립 이후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종전 정비업자 사이에 조합 업무에 관하여 새로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관련 분쟁을 줄이는데 유의미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주제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 정비사업 조합,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 추진위원회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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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정비사업 관련 사건의 대부분은 행정법원의 관할로,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유형은 정비사업 조합(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
합을 말하고, 이하에서 ‘조합’이라고만 한다) 설립 이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조합 총회결의무효 내
지 부존재확인소송, 매도청구소송 등이 주를 이룬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조합 설립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합 설립 이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조합 사이에 발생한 분쟁 또한 민사법원에서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 중 하
나이다. 조합 설립 이후 조합 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되고 종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용역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분
쟁이 발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에 승계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권리·의무의 해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에 관하여 개괄하여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분쟁사례에
서 제기되는 각종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개관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단체이다. 공공시행자
에 의하여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
고,1)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하
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1조 제1항). 조합설
립인가 신청권도 추진위원회에만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도시정비법 제35조 제2, 3항)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추
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2)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또 다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는 벌칙 규정의 대상이 되고(도시정비법 제137조 제4호),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복수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참조), 하나의 정비구역에는 1개의 추진위원회만 성립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관련 규정은 제정 도시정비법에서 도입된 것이다. 제정 도시정비법 이전에도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
서 조합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으나,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근거는 없었고, 다만 재건축조합의 규약 등
에서 종전 추진위원회가 한 행위를 재건축조합이 승계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그 활동근거로서의 역할을 하였다.3) 한편,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관하여 수개의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면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1999. 6. 작성된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조합 정관준칙’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4)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면서 각자 시공사를 선정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금품을 살포하는 등 각
종 비리가 횡행하였고, 추진위원회 난립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를 실정법상 단체로 도입하면서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1개의 추진위원회만 성립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의
제하는 등 행정관청의 관여하에 추진위원회에 공법상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1) 다만,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2)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7판), 북포레, 2023, 458-459면. 
3)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제50조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추

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규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김선희, “도시정비법
상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 『사법』 제23호(2013. 3.), 150-151면. 

4) 김선희, 위의 글, 151-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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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1) 민법상 비법인사단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된다(도시정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이
렇게 설립된 추진위원회는 고유의 목적이 있고(조합의 설립), 사단적 성격을 갖는 규약이 있으며(운영규정),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
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주민총회, 추진위원 회의체, 추진위원장)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바, 민법상 비법인사
단으로서의 실체를 갖는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위원회의 관계

1) 문제점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5)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다.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2항). 
한편, 도시정비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102호, 이하 ‘운영규정 
고시’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위 운영규정 고시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고, 위 운영규정 고시 [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에서 ‘별표 운영규정안’이라 한다)6) 제4장에서는 ‘기관’이라는 표제 하에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총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민총회를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전제하고 있다(제21조). 이처럼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데, 토지등소유자들을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추진위원회라는 단체 자체만을 보았을 때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은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들로 구성될 뿐, 추진위원회 구성
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을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라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제1설)가 있다.7) 이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
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제2설)가 있고,8) 한편, 당해 정비구역 내의 모든 토지등소유
자들로 구성되는 단체인 이른바 광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그 내부기관으로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로 구성되는 협의의 추진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제3설)가 있다.9)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추
진위원회는 추진위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그 구성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에 
기하여 설립되고, 나아가 그 구성원인 추진위원들의 결의에 의하여는 해산할 수 없는 등 다른 단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486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바, 토지등소유자들을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

3) 검토

단체법의 기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단체의 구성에 동의한 자들이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
러나 제정 도시정비법에서 종래 사실상 운영되던 추진위원회를 실정법상 단체로 도입하면서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의도한 바는 어
디까지나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소규모 회의체로서의 추진위원회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10) 도시정비법 제35조 제1항에서 ‘토지등소

5)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를 합하여 말하고,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물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종보, 앞의 책, 462면.

6)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운영규정 고시 제3조 제2항에서 ‘개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표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작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추진위원회들이 별표 운영규정안을 그대로 개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채택하고 있다. 

7) 김종보, 앞의 책, 461면. 이우재 / 박치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上)』(제2판), 진원사, 2022, 329-332면. 
8) 이승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확인”, 『행정판례연구』 제19권 제2호(2014. 12.), 182면; 이영동,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설립과 설립무

효”, 『사법논집』 제49집(2009), 184면. 
9) 안종화, 『재개발 재건축 법규의 이해와 실무』, 법문사, 2022, 183, 188면. 
10) 이우재 / 박치범, 앞의 책, 329면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입법과정에서 당초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으로만 구성된 집단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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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의 구성원이 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라고 정한바, 도시정비법 조문의 문언 자
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고,11) 운영규정 고시 제5조 제3항의 문언 
또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동의자에 불과함을 드러내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과 추
진위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단체일 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제1설)에 찬성한다.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는 소규모 위원회이고, 토지등소유자들은 그 구성원이 아니다. 그
럼에도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들이 단체의 조직구성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추진위원회는 통상적인 비법
인사단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추진위원회가 이처럼 다른 비법인사단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갖는 이유는 추진위원회의 존
재 목적 및 그 기능이 그 단체 자체의 이익의 실현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익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3) 공법상 지위

1) 공법상 비법인사단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공법상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점은 분명하다(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도
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분할협의를 하고 나아가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뇌물죄 적용과 관련하여 추진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며, 추진위원회를 벌칙(벌금)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도시정비법 제32
조, 제67조, 제134조, 제137조 제11호).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법상 권리·의무를 갖는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는 공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12) 

 

2) 조합과의 관계 – 공행정작용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① 문제점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하여 수용권 등을 행사하는 등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

위 내에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도시정비법 제63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6650 판결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하
는데, 조합설립인가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추진위원회 또한 토지등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조합에 유사한 공행정작용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것인지 문제된다. 이는 추진위원회 승인의 법적 성질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② 학설의 대립
가) 공행정작용 주체로서의 지위를 긍정하는 견해
이 견해는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이전단계에서 조합을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예비적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한다.13)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가 맺은 각종 계약 등은 조합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됨으로써 종된 단체
인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주된 단체인 조합에 흡수된다고 본다.14) 나아가 위 견해는 도시정비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추
진위원회 승인은 본처분인 조합설립인가에 선행하는 예비결정15)적 성격을 갖고 있고, 본처분인 조합설립인가가 내려지면 예비결정인 
추진위원회 승인은 본처분인 조합설립인가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며, 본처분인 조합설립인가가 설권행위에 해당하므로16) 예비결정
인 추진위원회 승인 또한 강학상 허가 내지 특허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고 한다.17) 

하려 하다가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면서 추진위원회와 개별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단체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관련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생겨났다고 한다.

11) 이우재 / 박치범, 앞의 책, 330-331면.
12) 비교하여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법상 법인에 해당한다(도시정비법 제38조 제1, 2항). 
13) 김종보, 앞의 책, 456면. 
14) 김종보, 앞의 책, 456-457면. 
15) 예비결정은 독일의 건축허가나 원자력발전소설치허가 절차 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건축허가 등 특정 처분을 위해 다수의 요건이 충족되

어야 하는 경우 그 개개의 요건에 대한 사전적이지만 확정적인 결정을 말한다. 김동희 / 최계영, 『행정법Ⅰ』(제27판), 박영사, 2023. 235면.
16)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참조). 
17) 김종보, 앞의 책, 464-4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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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견해를 일관하면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정한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은 당연한 내
용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고, 예비적 사업시행자인 추진위원회가 조합에 유사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 공행정작용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견해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업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를 주로 행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자체

를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이다.18) 위 견해는 조합은 추진위원회와는 별개로 토지등소유자들이 법정
의 설립동의 아래 창립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단체결성행위를 거쳐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정
비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도시정비법 제
31조 제2항 본문), 추진위원회는 조합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단체라고 한다.19) 위 견해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인가와 달
리,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추진위원회에 특별한 권한이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바, 추진위원회 승인은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설립행
위를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본다.20)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조합에 흡수되는 관계이거나 조합의 전신(前身)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와 설립 중의 조합, 설립
된 조합은 완전히 별개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또한 같은 취지이다.21) 위 견해는 도시정비법 제31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와
는 별도의 조합설립동의에 관한 간주규정을 두고,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에서 추진위원회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것 자체가 
추진위원회가 조합과 별개의 권리주체라는 점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고, 도시정비법은 ‘승계’의 법리를 통해 추진위원회와 설립 중의 
조합, 설립된 조합이 완전히 별개의 단체임을 선언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비리 등에 대하여 조합이 아예 책임지지 않도록 하여 조합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한다.22) 다만, 위 견해는 추진위원회가 비록 조합처럼 공법인이 되거나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법상) 비법인사단에 불과하지만, 승인 전까지 추진위원회가 복수로 존재하더라도 경쟁적 지위
에 있는 추진위원회 중 하나의 추진위원회에만 승인이 부여되고 나머지 추진위원회는 불법이 되어 그 운영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효
력은 승인을 단순한 보충행위로 보아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승인이 됨으로써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수행 
등을 주된 업무로 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고 창립총회 개최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
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고(도시정비법 제134조), 도시정비법 제67조에 의한 재판상·재판외 토지분할청구권을 가
지게 되는 등 타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승인은 단순히 보충행위가 아니라 추진위원회에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처분이라고 한다.23)   

③ 판례
대법원은 추진위원회 승인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의 규정24)의 체계,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
분인 데 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
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등 참조), 위 판시내용에 비추어보면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것으
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추진위원회 구성의 요건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하자가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의 하자임과 동시에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하자와 추진위원회 승인의 하자를 구별하지 않고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대한 본안판단을 하고 있는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

18) 안종화, 앞의 책, 183면. 
19) 안종화, 앞의 책, 189면. 
20) 안종화, 앞의 책, 203-205면. 같은 견해로 이영동, 앞의 글, 177-178면. 
21) 이우재 / 박치범, 앞의 책, 333면. 
22) 이우재 / 박치범, 앞의 책, 333면.
23) 이우재 / 박치범, 앞의 책, 373-375면, 같은 취지로 김선희, 앞의 글, 156-158면에서도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

기 위한 준비업무를 할 권한을 갖게 되고, 1개의 정비구역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다른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나,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절차의 업무만 담당할 뿐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관리
처분계획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24) 구 도시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 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 5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
1, 2항, 제20조, 제21조 등으로, 현행 도시정비법상으로는 제31조 제1, 2항,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3, 4항,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 2항, 
제40조, 제41조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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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판결 등 참조), 이는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의 하자가 엄격히 준별되는 강학상 인가
의 법리와는 맞지 않는 판시내용으로, 실무상 ‘대법원이 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하여 순수한 강학상 인가라고 보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평가되고 있다.25)

④ 검토
추진위원회가 실정법상 단체로 도입되면서 1개의 정비구역 내에 1개의 추진위원회만 성립할 수 있게 된바,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해당 정비사업에 관하여 대표성을 갖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다가 추진위원회가 행하는 조합 설립 
준비 작업이 조합 설립 이후의 법률관계에까지 연속성을 갖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전 단
계의 예비적 사업시행자라고 보는 견해도 경청할만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회의체 조직에 불과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되는 반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
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바(도시정비법 제35조 제2, 3항),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추진위원회의 행위의 효력을 
조합이 승계하려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별개의 가중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원칙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설
립인가 이후 조합이 별도의 가중적 동의 절차 없이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정한 도시정
비법 제34조 제3항은 특별규정이라 봄이 옳다. 추진위원회는 조합과는 별개의 단체이나, 다만 그 설립 목적 자체가 조합의 설립이므로 
조합설립인가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특별규정인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행정주체인 조합에 그 권리의무
가 승계되는 것일 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예비적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에 유사한 공행정작용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공행정작용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추진위원회 승인의 법적 성격이 반드시 연결된다고 볼 것은 아니
고, 추진위원회 승인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이 정한 공법적 지위 및 권한(당해 정비구역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로서의 지위 및 권한 등)을 얻게 되는바, 추진위원회 승인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특허 내지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
당하다.  

3. 추진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

(1) 운영규정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조합의 정관(규약)에 상응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치법규이다.26) 한편, 운영규정 고시 제3조 제2항에서 ‘개별 추진위 운영규정은 별표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작성한
다’고 정하고 있고,27) 이에 따라 대부분의 추진위원회들이 위 별표 운영규정안을 그대로 개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하 ‘개별 추진
위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채택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들은 위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매개로 추진위원회와 법률
관계를 맺게 된다.

(2) 추진위원회의 기능(업무) 

도시정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추진위 운영규정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
수,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운영규정안 제5조 제1항). 

(3)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소멸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이후 수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
계한다(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 운영규정 고시 제5조 제2항에서도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

25)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Ⅰ-도시정비 및 보건·의료』, 사법발전재단, 2021, 20면. 
26) 안종화, 앞의 책, 200면. 
27) 위 내용은 제정 도시정비법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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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서도 추진위원회의 
행위의 효력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
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는데(도시정비법 제34조 제4항), ‘포괄승계’의 개념상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특별한 승계 절차 없이(예컨대, 추진위원회가 그 수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하지 않고, 
회계장부 등 관계 서류 일체를 조합에 인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으로 당연히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조합에 승계된다고 볼 것
이다.

조합설립인가로써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업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
다.28) 운영규정 고시 제5조 제1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
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라고 정하고 있고,29)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도시정비법 제137조 5호). 한편 별표 운영규정안 제7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을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추진위원회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III.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 개관

1. 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자이다(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정 도시정비법 이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시공자가 사업초기단계부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내거나 이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사업 수주 경쟁에서 투입된 자본은 사후 공사비에 반영되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으
로 이어졌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이 조합의 조력자로서 시공자와 별개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것
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이다.30)

2.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도시
정비법 제102조 제1, 2항). 구체적 등록 요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1조와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데, 자본금 10억 원 이상(법인의 
경우 5억 원 이상),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5명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등이 요구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
을 위탁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할 경우 벌칙의 대상이 된다(도시정비법 제137조 제9호). 

한편, 정비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등록 이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
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등의 경우 그 정비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
106조 제1항 각 호).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등록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은데, 1, 4, 8, 9호는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이고, 등록취소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21조 제2호).

2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29) 별표 운영규정안 제36조 제1항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0) 김종보, 앞의 책, 542면.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8호 및 제
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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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5호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를 정비업자의 등록취소 내지 업무
정지사유로 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비업자가 용역계약 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문언의 해석상(비교
하여 제3호에는 ‘추진위원회’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이 정비업자의 법률상 지위에 침익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조항인 점을 고
려할 때 ‘추진위원회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가 위 제5호에 포섭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것처럼 조합이 설립되면 추
진위원회의 권리·의무가 모두 조합에 포괄승계되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입은 손실까지 조합의 손실로 볼 것이어서, 특별히 적용상 
공백 영역이 생길 소지는 없어 보인다.

3. 정비업자의 업무 

정비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정비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 시공, 회계감사,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안전진단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
조), 정비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업자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도시정
비법 제104조), 정비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 및 직원은 뇌물죄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도시정비법 제134조). 
위 규정들은 모두 조합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31)  

31) 대법원은 ‘제정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법률·행정·설계·시공·감리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
  4. 제10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

상 손실을 끼친 때
  6. 제107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제111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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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자와 조합 간 분쟁 사례에 관한 고찰

1. 문제의 소재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자와 조합 사이의 분쟁 유형에서 사실관계는 ‘①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자 사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 체결 => ② 정비업자의 용역업무 수행 => ③ 창립총회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각종 계약의 승
인 내지 추인 => ④ 조합 설립(설립인가) => ⑤ 조합의 종전 정비업자에 대한 용역계약 해지 통지 및 새로운 정비업자 선정32) => ⑥ 종
전 정비업자의 용역비 지급 청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용역계약에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 설립에 필요한 준비업무로 한정하지 않
고, 조합 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합의 업무범위까지를 그 내용으로 함에 따라 발생한다[통상 용역계약에서 용역비는 구체적인 용역
업무 처리 기성률에 따라 비율로 지급(예컨대, 계약 시 10%,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10%,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10%, 관리처분계획인
가 시 10% 등)하는 것으로 정하고, 용역기간도 조합이 청산되는 날까지로 정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용역계약에서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본문 각 호(정비업자가 수행하
는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를 그대로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데, 위 각 호에 조합 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합의 업무까지 포
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제4 내지 6호 참조). 

물론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에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 설립에 필요한 준비업무만으로 한정하여 정할 수도 있겠지
만, 통상 정비업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정비업무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설립 이후에까지 정비업자로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 조항에서 정한 업무범위의 일부를 계약내용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한편, 추진위원회의 
집행부 또한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의 집행부 지위를 획득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
별한 이견이 없이 위 조항을 그대로 계약내용으로 하는 형태로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자와 사이
에 체결되는 다수의 용역계약에서 조합 설립 이후의 업무까지를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2. 쟁점사항 1 – 추진위원회의 정비업자 선정 효력

정비업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33), 주민총회의 의결34)을 거쳐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
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2항, 별표 운영규정안 제21조 참조).35) 이는 추진위원회가 정
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비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의 효력은 무효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계약방
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은 벌칙의 대상이 된다(도시정비법 제136조 제4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4항(현행 도시정비법 제32조 제4항에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일
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비업자 선정 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
(제2호)으로 정하고 있었고, 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신
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였다(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그런데 2009. 8. 11.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 제23조 
제1항 제2호가 삭제되어 2009. 8. 11. 이후부터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할 것만 요구된다.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비업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조합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동일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건축물철거·정비사업설계·시공·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정비업자는 조합
의 수임자로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 전반에 관하여 자문하고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지만, 정비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위탁받
은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6
도1306 판결).  

32) 조합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의 업무를 처리할 정비업자를 선정 및 변경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이
후 조합 집행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조합 집행부가 변경되는 경우 등 조합 집행부가 종전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자와의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33) 대법원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5
8613 판결 등 참조).

34)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운영규정안 제22조 제1항).

35) 정비사업에 관하여 공공지원을 받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한다(도
시정비법 제118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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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지하다시피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09년 이전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를 선정
하였던 사안이 현재 시점에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업자 선정에 관한 서면동의서 형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진다. 주민총회 의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는 그 요건과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로서 모두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등 참조). 

3. 쟁점사항 2 –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한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의 효력 및 조합에의 승계 여부 

(1)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한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의 효력

앞서 ‘추진위원회의 공법상 지위’에서 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전 예비적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에 의하면, 추
진위원회는 예비적 사업시행자로서 조합 설립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용역계약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
위원회가 행한 행위 및 그 지위가 조합에 흡수되며, 다만 조합이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남을 뿐이다. 이에 반해 추진위원회가 조
합과 별개의 단체라는 견해에 의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기능(업무)에 관하여 정한 위 도시정비법령의 규정은 한정적인 열거규정으로 
볼 것이고, 추진위원회가 위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조합 설립 이후의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할 경우 그 효력은 무효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은 추진위원회의 기능(업무)에 관하여 정한 도시정비법 제32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업무 권한을 넘어 조합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그 용역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있다.36) 앞서 본 
것처럼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별개의 단체로 볼 것인바,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이처럼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에 한정되고,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 조합의 업무
에 해당하는 업무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며, 여기에다가 정비업자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이고, 추진위원회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서만 정비업자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용역계약 중 추
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의 업무범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일치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용역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으나,37)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자가 용역계약의 내용 중 일부(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
가 무효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수행될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용
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역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38) 

(2) 용역계약의 조합에의 승계 여부

한편,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5조는 제4항에서 ‘추
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4호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
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로 제정된 운영규정 고시 제5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
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
비법 제14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제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제2호), 개략적인 정비

36) 대법원은 ‘시공사 선정은 추진위원회나 토지등소유자 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조합 총회 고유의 권한이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54531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나28372 판결에서 ‘조합설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받는데 필요한 정도의 기능 또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에 앞서 조합의 업무권한
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이후에 설립되는 조합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일정범
위로 제한하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현행 도시정비법 제32조이다)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는데, 위 각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40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9512 판결. 위 2013다9512 판결에서는 계약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실무상 대법원이 
도시정비법 제32조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7) 청주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13040 판결 등 참조.
38)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0028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가합43032, 2020가합43971(병합) 판결 등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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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제3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제정된 것, 이
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추진위원회 운영규
정의 작성(제1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외에도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을 규정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는 비록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가 사후에 관계 법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는
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2419 판결),39) 이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추진위원회의 당사자 지위가 조합에 그대로 승계된다
는 취지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 등을 부담하게 될 것
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전 예비적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조합이 설립됨으로써 추진위원회가 
조합에 흡수된다’고 보는 견해에 보다 정합하는 결론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도
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은 특별규정으로 볼 것인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행위는 무효이고, 그 무효인 행위에 관한 권리·의무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 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운영규정 고시 제6조에서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또한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의 문언 자체로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여
지가 없어 보이는데,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규인 운영규정 고시로서 상위법령의 문언과 배치되는 다른 내용의 규율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고, 한편,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무효인 용역계약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조합이 포괄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조합 설립 이후 추진위원회의 회계(재산)이 조합으로 전부 인계될 뿐만 아
니라 무효인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업자의 용역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게 된 자가 조합인바, 결국 추진위원회가 용역
계약의 상대방인 정비업자에 대하여, 조합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도시정비
법 제34조 제3항을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실익이 크게 없어 보이고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절차만 중복되는 결과가 될 
뿐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조합이 그 무효인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취
지의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 구성도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를 때, 결국 용역계약은 일부 무효로, 유효인 부분(조합 설립업무 관련 부분)은 이후 설립된 조합이 포괄승
계하여 조합의 용역계약이 된다고 볼 것이고, 무효인 부분(조합 설립 이후 조합의 업무 관련 부분)은 조합에 대하여도 용역계약으로서 
효력이 없으나, 무효인 행위를 한 추진위원회의 당사자 지위 자체가 조합 설립과 동시에 조합에 승계됨에 따라 결국 추진위원회가 한 
무효인 용역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등을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4. 쟁점사항 3 – 추인 내지 승인 

(1) 창립총회의 추인 내지 승인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임하는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토지등소유자 총회이다(도시정비법 제3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참조).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종전에 각종 용역업체(정비업자, 설계사무소 등)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추인 내지 승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정비
업자측에서 창립총회에서 용역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용역계약이 조합에 그대로 승계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각종 공행정작용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
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
지등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참조), 창립총회 결의를 조합 총회와 같이 볼 수 없
다. 창립총회 결의로써 조합의 추인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주장이나 항변은 조합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용역비 지급채

39)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다투는 소의 계속 중 조합이 
설립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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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부담한다고 볼 유효한 주장이나 항변이 되기 어렵다. 

(2) 조합 총회의 추인 내지 승인

조합 차원에서 정비업자 선정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한다고 볼 경우 경쟁입찰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할 것인데, 조합원들이 추진위
원회가 체결한 종전 용역계약의 무효 부분(조합 설립 이후 업무에 관한 정비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을 추인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경쟁입찰을 위한 절차 비용 등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합 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서도 이를 추
인하는 경우라면, 추인 시점으로부터 조합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민법 제139조). 조합 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용역계약서가 제공
되는 등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고지되고, 종전 정비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을 추인하는 안건이 조합 총회에서 
가결된 경우라면 이로써 조합의 추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급심 판결에서 조합의 추인 내지 승인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인 사안으로, ① 조합 정관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
으로 선정된 정비업자는 별도의 총회결의가 없더라도 적법하게 선정 및 계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위 조합 정관으
로써 조합의 추인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는 그 무효사유가 제거
되지 않는 한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고, 조합 총회의 결의로 다시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추진
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정비업자 선정결의나 용역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는 것만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
이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을 제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40) 위 정관 규정이 
최초 제정 정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조합 정관 제정은 통상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조합 설립 이후 조합 총회를 통해 정관개
정안으로 포함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것처럼 창립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조합의 추인
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조합 총회에서 조합 정관 개정안에 관한 결의에 앞서 전체 개정안 정도가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통
상적이고, 개별 개정안에 대한 개정 취지 등이 설명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판결의 결론은 정당해 보인다. ② 주민총회에서 
정비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을 결의한 후 조합 정기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지급안이 포함된 사업비 예산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민총회 결의를 추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이 있다.41) 그러나 위 판단을 그대로 일반
화하여 조합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지급안이 포함된 예산안에 관하여 승인 결의를 하였음을 들어 곧 정비업자 선정 및 용
역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조합이 사업비 예산안에 관하여 조합원 결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별 예산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함께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조합원들이 용역계약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
로 용역비 지급안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안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비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을 추인한 것이라 볼 수는 없
다.42) 

   

5. 쟁점사항 4 – 용역대가 산정

대부분의 사례에서 종전 정비업자들은 조합으로부터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용
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음을 주장하면서 그 용역비의 지급을 구한다(용역계약을 조합이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
하거나, 용역계약이 무효라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는 형태로 주장한다). 조합이 용역계약을 해지한 경우 정비업자들이 수행한 용
역업무의 기성률은 개별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구체적인 사안마다 증거를 통해 확정하여야 하는 사실판단
의 문제이다.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감정이 이루어진다. 

한편, 용역계약이 조합에 대하여 무효이더라도 정비업자가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로써 조합이 용역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것이어서, 부당이득액 또한 용역비 상당액이 된다. 따라서 용역계약이 유효하여 용역비로 지급받는 경우와 비교하

40) 창원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가합102769 판결.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1) 서울행정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74399 판결. 토지등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특정 업체를 정비업자로 선정하고, 추진위원회에 그 계약 체

결 권한을 위임한 주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었는데, 1심 법원은 ‘정기 총회 결의로써 주민총회 결의를 추인한 이상, 정기 총회 결
의가 부존재, 무효이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주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다투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
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
로 확정되었다.

42) 위 사안에서 조합 정기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용역계약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자료(용역계약서 등)가 제공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위 사안에서 조합은 각하판결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내역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사안에서 사업비 예산안에 관한 결의만으로 정비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에 관한 조합의 추인이 있은 것이라 판단한 데에는 의문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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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용역계약이 무효로 되어 부당이득으로 지급받더라도 특별히 정비업자측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 결국 정비업자는 용역비 내
지 부당이득의 형태로 투입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용역계약의 효력 유무를 치열하게 다
투어야 할 만한 실익이 크지 않고, 다만 이 문제는 용역대가 지급에 관한 법리(청구원인) 구성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V. 마치며

이상에서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자와 조합 간 분쟁 사례에서 제기되는 각종 쟁점사항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 내용이 아닌 조합
의 업무 내용까지를 그 용역업무의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위와 같은 용역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아무런 이견 없이 합치된 의사로
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위와 같은 용역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추진위원회가 그대로 조합 집행부로 선출되어 정비사업이 진행되거나, 혹은 종전 정비업자의 업무 내용에 특별한 불만이 없어 조합 
총회에서 종전 용역계약을 추인할 경우, 위와 같은 형태로 무효인 내용이 포함되어 용역계약이 체결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
는다. 정비업자들이 추진위원회 단계의 조합 설립 업무에 관하여만 용역계약을 하고, 조합 설립 이후에 다시 조합과 사이에 용역계약
을 하기 위해 경쟁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선정이 되지 않을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을 것이다.43) 나아가 대부분의 경우 추진위원회
는 조합 설립을 추진할만한 돈이 없고, 정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조합 설립 업무를 수행하며(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가 도입되면
서 종래 시공사가 담당하여 오던 조합설립에 필요한 자금대여자의 지위가 정비업자로 옮겨갔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라야 정비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추진위원회에 대여하여 준 자금을 회수하는 관계에 있는데,44) 이와 같은 자금대여의 법률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상황에
서 ‘용역계약의 내용 중 조합의 업무 범위를 용역업무로 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들이 계속적으로 선고되더라도, 정비업자
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조합설립업무에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할 만한 강력한 유인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와 체결할 수 있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조합 설립 업무에 한정하는 약관을 만들
고,45)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이 새로인 정비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종전 정비업자와 사이에 용역계약
을 체결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 이 경
우 조합 설립 이후 조합과 정비업자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어도 관련 분쟁의 일부(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종
전 정비업자가 조합 설립 이후 용역업무를 계속하여 온 상황에서 변경된 조합 집행부가 용역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으면서 용역비를 지
급하지 않는 경우)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글에서 살펴본 논의가 향후 계속적으로 제기될 관련 분쟁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나아가 분쟁 자
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투고일 2025. 2. 14. 심사완료일 2025. 3. 6. 게재확정일 2025. 3. 12.

43) 2024. 6. 30. 기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만도 198개 업체에 달한다[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현황(2024.7월 기
준)”,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public/31503019 (2025. 3. 14. 확인)].

44)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업무를 위하여 정비업자로부터 대여를 하는 것은 조합 설립 업무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후 설립된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위 자금대여에 관한 법률관계에서의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고 볼 것이어서, 정비업자가 조합
을 상대로 그 대여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45) 흔치 않은 사례로, 구체적인 용역계약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업무는 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
하며 용역계약이 조합에 승계된다’고 정한 경우가 있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2가합306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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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iveness of actions by committees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Concerning the service contract of management entities 

specialized in improvement projects

Yun, Haewon*

The “Committee for Promoting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is an organization aimed a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for an improvement 
project (a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 It is a noncorporate entity with legal rights and duties only within the scope of task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 Association. “Management Entities Specialized in Improvement Projects” are entrusted by a Promoters’ 
committee or Association with the responsibility of fulfilling the requisit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n improvement project and providing 
related consultation; they act as the Association’s helpers. Typically, in the Promoters’ committee stage, the committee selects Management 
Entities Specialized in Improvement Projects to conduct the task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 Association. Howev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an Association and the formation of its new executive team, disputes can arise when the effectiveness of the Service Contract of 
Management Entities Specialized in Improvement Projects, signed during the Promoters’ committee stage, is denied. According to Article 34, 
Paragraph 3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e rights 
and duties related to the Promoters’ committee tasks are fully succeeded by the Association.” Article 34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romoter’s committee that are transferred to the Association.

The scope of the Promoters’ committee’s duties is limited to those necessary for establishing the Association as defined by urban 
redevelopment laws. If the Promoters’ committee exceeds its scope and engages in tasks that fall under the Association’s responsibilities, 
such actions are deemed invalid. If the Promoters’ committee and the Management Entities Specializing in Improvement Projects enter into 
a service contract that involves executing tasks related to the Association’s duties, the part of the contract that pertains to the Association’s 
responsibilities is deemed invalid. Here, Article 34, Paragraph 3 of the ACT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as it is a special provision: under an 
invalid service contract, the Promoters’ committees’ rights and obligations shall not be fully succeeded by the Associ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under an invalid service contract, al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romoters’ committee should be fully 
succeeded by the Association. Considering the Association would ultimately be responsible for returning any unjust enrichment arising from 
such an invalid contract,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is study examines various issues raised in disputes between the Association and Management Entities Specialized in Improvement Projects 
selected by the Promoters’ committee to establish the Association. Such disputes can be resolved by creating a service contract with terms 
that limit the scope of services to the tasks associated with the Association’s establishment; the Promoters’ committee can enter into such a 
contract with the Management Entities Specialized in Improvement Projects after the Association has been established. This will allow the 
service contract to be signed as a direct contract rather than as the outcome of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Such institutional mechanisms 
can facilitate meaningful solutions to and reductions in related disputes.

Keywords: Committees for Promoting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Management Entities Specialized in Improvement Projects, 
Service Contract of Management Entities Specialized in Improvement Projects, Improvement Project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rticle 34 Paragraph 3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Success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romoters’ committee

* Judge, Gwangju Famil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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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ARTICLE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實在 

이규황*

국문초록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며,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시행인
가를 받은 후에야 공법적 지위를 취득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사실상의 시행행
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 매입, 행정절차 이행, 건축심의와 같은 인허가 준비 등 많은 과정이 인가 전 단
계에서 수행되지만,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활동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으며, 이들의 
공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

현재의 도심재개발에서는 정비구역 밖의 제3자인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한다. 이들은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토지 매입 및 동의율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각종 평가 및 심의를 수행하며, 사업계획을 구
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공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과의 공
식적인 협의는 어려우며,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또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이 토지를 
확보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
제는 사업 추진의 지연 또는 좌초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업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사
업 자체가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실재에 관하여 논하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
째,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개입을 확대하여 사업 초기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제
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가 전 사업시행 과정에서 불공정한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 규
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주택 건설을 넘어 도시 환경 개선과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 따
라서 사업시행의 실질적 과정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인가 전 사업시행의 법적 불
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재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도심재개발, 도시정비법,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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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도시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비가 필수적으로 요
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재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상업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적 성격을 지닌 
정책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준비 작
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인허가 절차뿐만 아니라 재정적 투자와 이해관계 조정까지 포함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가 되어 진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에서 ‘도시정비법’으로 부르기로 한다)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시행자지위 부여 시점에 따른 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업에서는 인가 전 단계에서 사실상 
사업시행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주체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정비법은 도
심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비로소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법적인 시행자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전
에는 어떠한 사업자가 실제 사업의 시행행위를 하더라도 공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현행 법제는 이러한 활동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공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수행해야 하는 수많은 업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법적 책임은 사업자 개인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재개발사업에서는 대토지소유자(또는 제3자)가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사실상의 시행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실무에 비추어, 오히려 그러한 법주체를 제도권 안에 포섭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도심재개발 관련 연구들은 주로 사업 절차와 법적 
요건, 경제적 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존재와 법적 지위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이 글
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이 사업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위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 도심재개발

1. 도심재개발사업

현행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적이 구분된다. 후
자는 구 도시재개발법의 도심재개발사업 및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계승한 제도이다(도시정비법 제2조). 도시환
경개선 목적의 재개발사업은 다른 정비사업과는 다르게 이해관계인이 많지 않고, 주로 업무시설 또는 상업시설을 공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
다(필요 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성을 갖춘 주체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①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토
지등소유자방식’으로 ②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한다면 정비사업의 체계에서는 ‘예외의 예
외’에 해당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시행방법을 ‘도심재개발사업’2)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도심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의 성립과 개시를 알리는 공식적 신호탄이 된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엄격한 동의요건이 규정되어 있고(도시정비법 제50조 참조), 어떤 개인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실상의 시행행
위를 하더라도 사업부지 중 단독으로 동의요건에 달하는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대토지소유자’라고 한다)가 동의하지 않
는 이상 그것은 계획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조차 없게 된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최종적으로 대토지소유자의 의지 없이는 착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주체(토지등
소유자 또는 제3자인 개발사업자)는 사업부지에서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와 함께 사업
시행인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수많은 행정절차3)를 수행하는 등 ‘인가 전 사업시행자’로서 공법상 시행자 지위를 획득하기 전에도 

1) 고준혁, “도심재개발에 관한 공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논문, 2023, 참조.
2) 1971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입된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행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 왔는데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 정비하는 사업형태 중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가 되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형
태의 재개발사업을 이른다.

3)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후술하는 것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
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전재난영향성협의, 성능위주설계심의,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도시디자인심의, 친환경주택성능 및 에너지절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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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체를 가지고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2. 도심재개발 실무의 변천

(1) 도심재개발의 연혁과 도심재개발의 사업시행자

도심재개발 제도는 1971년에 도시계획법을 통하여 도입되었고, 당시의 도시계획법이 예정한 원칙적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었으며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들로 구성된 조합, 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었다.4) 1977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면서 도심재
개발의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조합,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 의하여 직접 시행되도록 변경되었다.5) 도심재개발은 2003년 도
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편입6)되어 유지되다가, 2018년의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심재개발은 재
개발사업에 통합되었고,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의 명시적 구분은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
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시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도심재개발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7)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최초 도시계획법이 의도한 도심재개발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시행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노후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청
이 유일했을 것이다.8) 이후 도심재개발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규정되면서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으로 변
경되었으며, 현재 도심재개발이 도시정비법에 편입된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현재까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
는 도심재개발이 그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도심지역에서 작은 구역의 낙후된 토지를 충분한 비용을 들여 개발할 만한 
마땅한 주체를 찾아내기 어려운 까닭일 것이다.9)

(2) 인가 전 사업시행자로서의 제3자인 개발사업자의 등장

고도로 발전한 현대 사회의 도심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당초의 취지대로 토지등소유자의 자본에 기대
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그만한 자본을 동원하여 도심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
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사업부지 밖에서 전문역량과 막대한 자본동원력을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신속하
게 토지를 매입하며 사업부지를 장악하는 제3자인 개발사업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인 개발사업자는 장기간 시행되지 못한 도심지 정비구역을 탐색하여 도시정비법이 정한 사업시행계획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동의율을 확보하는 이른바 ‘지주작업’을 시행한 뒤(1차 회사), 실제로 토지소유권과 사업권을 양도받아 사업을 직접 시
행하는 개발사업자(2차 회사)에게 이를 양도하게 된다.10) 이러한 작업은 별개의 회사가 수행하기도 하고, 하나의 회사가 모두 수행하
기도 한다.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주체도 구체적 사업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이들 모두를 ‘제3자인 개발사
업자’로 칭하기로 한다.

이들은 도심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충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이루어진 지주작업
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는 한편 동의하지 않은 종전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수용하는 등 이들을 사업구역에서 몰아내게 된다. 그렇
다면 현재의 도심재개발사업은 결국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정비구역 밖의 제3자인 개발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도 않
은 상태에서 지주작업 등의 인가 전 사업시행에 착수하며, 결국 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토지등소유자로서 전면에 드러나 사업시행자
로 거듭난 뒤,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은 종전토지소유자인 군소필지소유자를 축출시키며 사업시행을 독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도심재개발제도가 구상될 당시, 대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 등 불필요한 절차 없이 군소필지소유자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의 도심지 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당초의 취지11)와는 다소 상이한 방식이 현재의 주류가 되었다는 뜻이다. 

서 작성 등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인증, 무장애설계 관련 인증 등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로 다양한 협의 및 인·허가를 거쳐
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4)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32조.
5) 도시재개발법(1976. 12. 31. 법률 제2968호로 제정된 것) 제9조.
6) 도시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2항.
7)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8) 이수안, “도심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개념”, 『행정법연구』 제74호(2024. 8.), 166면.
9) 이수안, 위의 글, 170면.
10) 이수안, 위의 글, 176면.
11) 이수안, 위의 글,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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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도심지역 재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해 본다면, 최초에 도심재개발을 도입할 당시의 취지대로 토지등소유자 또
는 행정청 등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강제함은 경제적 현실과 맞지 않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변형된 도심재개발 사업구조를 원래의 
도입 취지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막연히 배척한다면 결국 도심재개발 자체를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3자인 개발사업자
의 개입 없이 도심재개발사업이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는 현장 또한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오히려 도심재개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현실에 적합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대토지소유자와 군소필지소유자들 간의 이해관계

(1) 관리처분을 생략하는 1인 도심재개발사업

실무에서는 사업부지 밖의 전문업체(도시정비업체 등)가 토지매매계약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토지매입작업을 완료한 뒤에 도심재
개발의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사업자(토지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토지 및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주작업이 이루어진다. 
1인의 대토지소유자(시행사)만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에서는 관리처분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12)13) 
지주작업이 완료된 정비구역에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며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인가 전 사업시행자’가 비로소 드러나는 도심재
개발 사업방식이 주된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주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소필지소유자의 입장으로는 관리처분을 통한 개발이익 향유를 기대할 수 없고,14) 수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한 사업자에게 적절한 가격에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된다. 한편 사업시행을 
하려는 자에게도 신속한 시행과 법률상 위험 제거를 위하여 관리처분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사업장 내 
모든 필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시행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관리처분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15)

(2) 관리처분 생략을 통한 신속한 사업진행 필요성

도심재개발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축된 시설을 분배받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인 시행자는 신축
건물과 토지를 새로운 수요자에게 처분하여 개발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일 것이다. 만약 군소필지소유자의 토지를 취득하
는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뒤로 미루게 된다면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기 때문
에 종국적으로는 토지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이 완료되기 전에 위험이 잔존한 상태에서는 인가 전 사업시행비용
의 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편, 사업수지 측면에서도 대토지소유자(가 되어 사업시행을 하려는 자)는 개인적 지위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사업에 착수하지만 
군소필지소유자는 개발이익 배분(관리처분)에만 참여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이는 무임승차에 불과하므로 개발
이익을 분배해줄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결국 도심재개발사업에서 ‘모두가 행복한 관리처분’이란 상정하기 어렵고, 현 
제도에 따르면 1인인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매입으로 모든 부지를 확보하여 관리처분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것이 주
된 시행방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16) 

12) 도심재개발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율을 받을 시기에는 사업시행자 외의 토지등소유자가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도시정비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하에서 이러한 경우에 단독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아야 하는지
에 관하여, 정부는 현재 관리처분계획 자체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에 있다. 관련하여 유권해석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1451(2005. 11. 
14.) 참조.

    [참고]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

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管理處分計劃”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외의 토지등의 소
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사업시행자가 유일한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된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분양처
분”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다수인 것을 전제로 한 권리변환 차원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
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감사원심사결정 2013-14(2013. 1. 31.) 참조.

14) 특히 새로이 건축될 건축물의 용도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관리처분을 통해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에 관하여 김
종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행자와 사업절차의 특수성”, 『법학논문집』 제31집 제1호(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1.), 688면 참조.

15)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과 조합시행방식의 차이점은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의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구성과 조합설립인가절차
가 생략된다는 것일 뿐 다른 절차는 조합시행방식과 동일하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12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16)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만 그러하다. 그러므로 1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며 관리처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문제되나, 결론적으로 현행법규의 해석으로도 취득세감면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도시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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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의 수용권한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수용권한을 부여받게 된다.17) 그러므
로 어느 정도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인가요건을 갖춘 인가 전 사업시행자(또는 토지매입을 진행 중인 사업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
더라도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군소필지소유자를 축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시행의 방법 등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지만, 수용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협의매수절차를 거쳐야 하
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의 협의매수절차는 결국 토지수용을 위한 선행요건일 뿐이다.18) 사업자가 수용권을 발동하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받게 되므로, 군소필지소유자는 대토지소유자의 매수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군소필지소유자
는 인가 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양도가액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렵게 된다. 군소필지소유자가 
매수요청에 응하는 경우라도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매각대금을 취할 수는 없게 되므로 결국 도심재개발사업의 군소필지소유자는 사실
상의 선택지가 제한된다.

4. 토지등소유자의 이중적 지위

도심재개발사업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토지소유자가 나머지 군소필지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하게 되므로, 실무
에서는 종국적으로 도심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한 명의 대토지소유자만 남아 1인 단체가 된다. 현행 도심재개발제도는 정비사업의 
탈을 쓰고 대토지소유자가 군소필지를 사들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19)20)

도심재개발에서의 토지등소유자는 위에서 말한 사업시행자로서의 토지등소유자 단체 또는 대토지소유자를 일컫기도 하고 축출당
할 처지에 있는 군소필지소유자를 지칭하기도 하여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석상의 혼란을 낳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업시
행자로서의 토지등소유자, 즉 종국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어 1인의 대토지소유자가 되는 사업주체의 사업시행인가 전 시행행위에 관
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III. 인가 전 사업시행자

1. 사업시행의 개념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을 뿐 ‘시행’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시행의 
개념은 도시정비법에서 ‘시행’개념이 사용되는 맥락 및 실무의 사용례를 종합하여 이해하여야 한다.2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건축법의 건축주와 유사한 의미로 이해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자신의 책임으로 주
도적으로 진행하는 자를 지칭한다.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각종 인허가 협의와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체결, 토지확보, 사업자금
의 조달 및 이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일체의 법률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시행행위
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2)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실무와 판례는 모두 사업시행인가와 함께 도심재개발의 사업시행자지위가 부여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실무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행위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준공

지방세감면의 과세전환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69-71면 참조.
17) 도시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

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8)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7판), 북포레, 2023, 679면 참조.
19) 김종보, 위의 책, 693-694면 참조.
20) 도시정비법은 2조 9호의 사업부지 밖의 신탁업자를 통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은 사업대행자 

방식인 경우에는 결국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문제가 있고, 사업시행자 방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대표기구와 신탁자 사이의 
사업시행자 계약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므로 결국 어느 정도의 사업구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서 신탁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일정 부분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차이점이 존재하나 
결국 본질적으로는 ‘인가 전 사업시행’이 ‘신탁 전 사업시행’으로 전환되는 유사성을 가진다.

21) 김종보, “시행과 시공의 구별: 종합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의 위헌성”, 『행정법연구』 제26호(2010. 4.), 65면 참조.
22) 김종보, 앞의 글, 65-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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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단계는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사업의 성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행위에 가깝다.

2. 인가 전 사업시행의 수요와 실무

사업시행자지위를 공법적으로 취득한 이후에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이 의도하는 바일 수도 있겠으나, 실무에서 사업시
행인가 등 공법적 사업시행자지위 획득 이후부터 시행에 착수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전
에 건축에 필요한 수많은 인허가 도서를 미리 작성하고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건축심의신청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규모와 형태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여러 부속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
다. 조합방식의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여러 가지 건축인허가를 의제하도록 정하고 이를 심사하는 이상, 도
심재개발사업에서도 사업시행인가 전의 사업시행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표1> 인가 전 사업시행의 유형 정리

사업단계 수행업무 기간

정비계획변경
(필요 시)

정비계획안 작성 및 요청
정비구역지정신청
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

6개월

건축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건축법)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재해영향평가(자연재해대책법)
교통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육환경영향평가(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성능위주설계심의(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심의(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심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개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소음예측평가, 장수명주택인증
-(주택법 및 하위법령)
범죄예방환경설계(건축법)
도시디자인심의(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
공원자문위원회 심의(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너지이용합리화법)
경관심의(경관법)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서울시조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

3개월

사업시행인가
(완료)

(공동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주택법)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 등(문화예술진흥법)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협의(철도안전법)
서울메트로 협의

착공신고 전

지능형건축물인증, 굴토심의, 구조안전심의(건축법)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지능정보화기본법)
지하안전영향평가(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녹색건축인증(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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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 사업시행자로서 진행해야 하는 건축인허가 부속용역은 상당 부분 건축설계용역에 통합하여 일체로 발주할 수 있지만 환경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소방설계 및 전기설계용역 등 발주자가 별도로 직접 발주하여야 하는 종류의 용역도 상당수 존재한다.23) 또
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어느 정도 기본설계안이 완성된 상태여야 하기에 사업시행인가 전의 건축설계도서 작성에도 상당한 비용
과 시간이 소모된다. 문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설계안을 변경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인가 전 사업시행은 건축인허가를 위한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즉시 집행되어야 하는 자금의 조달 준비, 시
공자 선정 준비, 관리처분의 준비(또는 생략)를 위한 지주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인가 전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업무를 
위하여 외주업체를 선정하거나 직접 진행하며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다단계의 복잡한 행위들을 단순히 ‘시
행의 준비행위’ 등으로 분류하여 격하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3.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실재(實在)

법원은 ①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을 원칙이며 ②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구체적 사업시행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의 개념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24)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다
수의 기관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의 존재를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공익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하도록 하였다. 2010. 12. 27. 신설된 제77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라는 표현을 통해 공법상의 사업시행자지위를 부여받기 전에 사업시행에 착수한 자
의 존재를 포착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제77조 제2항 신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
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중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
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
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23) 건축설계 및 인허가 관련 용역 중 주요 분리발주의무대상 및 위반시 제재규정은 아래 도표와 같다. 최근 허가권자는 분리발주의무가 있는 용역
을 건축설계용역에 통합발주한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내어주지 않는 등 인허가처분을 거부하고 있으며 직접발주계약에 기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
는 등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부속용역을 건축설계용역에 통합발주하던 기존의 관행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이다.

해당용역 관련법조 시행일 위반 시 처벌

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1항~제2항, 제36조 제6호 2021.06.09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력시설설계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14조의3 제1호~제2호 2023.11.16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5항 제4호, 제76조 제3항 제4호 2015.07.19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5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호

2016.01.2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68판결.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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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제2항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며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 등을 양도한 후에 공익
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혜택을 부여하였다.25) 제77조 제2항은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어 감면기간을 연장(2015. 12. 31.까지)하였으나 추가 연장 없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관련하여, 제77조 제2항의 “지정 전 사업시행자” 개념이 법률에 등장하기 직전인 2012. 2. 17.자 조세심판에서도 ‘사실상 사업시행
자의 지위’라는 표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는 법원과 같은 입장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전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77조
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26) 위 제77조 제2항과 조세심판의 각 내용이 공법적인 사업시행자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음
에도 사업시행자지위를 획득하여 사업시행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주체를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자 또한 이 글에서 논하는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존재를 포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전의 사업시행’ 또는 ‘사실상 사업시행자’와 같은 개념은 법원의 여러 판결들을 비롯하여, 유사한 취지의 
많은 소극적 결정들이 축적된 이후에 결국 입법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도입되었다.27) 기존의 판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77조 제2항
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제85조의 제정 당시 ‘사실상의 사업시행자’의 존재를 간과하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입법
자는 ‘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소결론

법원의 무관심과는 달리, 인가 전 사업시행은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그 중
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절차적 복잡성 속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의 추이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 사
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준비와 협의 과정은 후속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필수적인 단계이
다.

그러나 법원은 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인가 전 사업시행 단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
이고 있다. 이는 인가 전 사업시행의 실무적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간
과할 위험을 초래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인가 전 사업시행에 대한 무관심에서 초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였
다.

IV. 도심재개발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의 문제

1. 사업좌초의 위험부담

일반적인 조합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원칙에 의하여야 하
므로 경쟁입찰을 통해야 한다.28) 그런데 도심재개발사업(토지등소유자방식)의 경우는 도시정비법에 별다른 표현이 없으므로 문언상 
‘사업시행자’지위를 얻기 전(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의 계약은 수의로 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무에서도 도심재개발
사업의 인가 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가 전 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며 수행해야 하는 다수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일 뿐 아니라 독
자적 판단에 의하여 체결한다. 조합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절차
가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도심재개발(토지등소유자방식)은 외형적으로 별도의 법적 주체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도 공법적인 
외형은 등장하지 않는다.29) 결국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모종의 문제로 좌초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개인 또는 법인)는 

25) 2010. 12. 2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문 참조.
26) 2012. 02. 17. 조심 2011서1566 결정. 청구인은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전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고 이후 그 사업자는 실제로 사업시행인가

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대상판결과 유사한 쟁점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만 제77
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7) 제77조 제2항이 신설되기 전 세법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의 사업시행’개념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조문은 없다.
28)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

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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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지위에서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인 토지소유자(또는 제3자)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비롯한 사업비용을 직접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시

행인가 전에 무담보로 투입되는 초기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시행사가 도심재개발사업을 주로 추진해 왔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이 지연되거나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사업시행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31) 더 큰 문제는 한 번 사업이 지연되
거나 시행자가 도산하면 연쇄적인 소송이 발생하여 토지소유권이 동결되고 결국 사업 자체가 기한 없이 중지된다는 것이다. 사업이 성
공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개인의 지위에서 사전에 부담하였던 위험을 충분히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발생할 것이 당
연하다. 이러한 위험은 사업추진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것이고, 위험부담에 관한 시행자의 보상심리를 비난할 만한 근거 또한 
발견할 수 없다.

2.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

인가 전 사업시행에 대한 규율의 부재로 인한 문제는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의 사업시행자
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방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정비사업의 계약상대방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개발·재건축 수
주시장의 혼탁·과열을 방지하고 조합원 간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이어서, 경쟁입찰을 위반한 계약상대방 선정은 당연히 무효로 보아야 
한다.32)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가 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사업좌초의 위험부담과는 다른 차원
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인가 전 사업시행자가 특정 업체나 이해관계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신
뢰도를 해할 수 있다. 이해 상충이나 내부자 거래와 같은 부정적 요소가 개입되어 투명도가 저하되고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더 큰 문제는 인가 전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참여 업체나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업 전체가 여러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분쟁의 연쇄는 사업의 좌초로 이어
질 수 있고 나아가 (인가 전)사업시행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도심재개발사업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게 된다는 뜻이다.

3. 행정청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불균형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도시 내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익을 조절해 
평등과 다양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경관 개선이나 주택건설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인프라, 교통 체계,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개입이 수반되고, 단순한 
민간 개발사업과는 구별되는 여러 법적·경제적인 특징을 가진다.

조합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건축계획, 자금조달, 일정계획 등 사실상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전의 시행행위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법적 실체를 매
개로 하여 여러 가지 공법적 제어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반면에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진행하는 정비사업(도심재개발사업)은 사업시
행계획인가 전에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어떠한 공법적인 통제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29) 사업자등록의 문제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 전 개발위원회 및 사업시행인가 후 단체규약이 존재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세무서에 신청을 통하여 법
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용철,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사업시행자와 사업자등록”, 주거환경신문, 2019. 5. 24. 참조.

30) 도심재개발사업이 주로 사업부지 밖의 제3자인 시행자가 자본을 투입할 때까지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정비구역 내의 기존 
토지소유자(들)가 인가 전 사업시행비용과 사업좌초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31) 나인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방식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7호(2012. 7.), 245면 참조.
32)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도시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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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방식의 인가 전 사업시행자(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공법적 통제는 단순히 행정법의 차원에서만 논의될 문
제가 아니다. 추진위원회는 민사법의 평면에서 개인과 구분되는 법적 주체로 나타나는 한편, 그 업무에 있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동
의가 있어야만 주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 정비사업 전체를 위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하고 있다.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조합이 설립되면) 지정된 시행자가 이전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물론이다(도
시정비법 제34조 제3항 참조). 도시정비법은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내재된 공공성을 실체화하고 있
는 것이다.

조합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조합이라는 공법적 주체가 등장하여, 건축심의 등 여러 가지 인허가절차를 수
행할 권한을 부여받는 한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등 행정청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
데 도심재개발사업의 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는 어떠한 공법적 보조장치도 존재하지 않는 점이 문제이다. 정비구역 밖의 (제3자인)인
가 전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변경을 제안할 권한이 없는 것은 물론 원칙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의 어떠한 행
정절차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인가 전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비율의 토지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자신의 비용을 들
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하여 실질적인 목소리
를 낼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행정청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통하여 광범위한 도시계획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정비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도심재개발의 경우 주택재개발과는 달리 생산되는 시설이 대부분 
업무시설이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처분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행정청에게는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
분도 있다. 그런데 도심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은 오랜 기간 정비계획이 방치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정비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 전 사업시행자는 어떠한 공법적 지
위도 가지지 못한 채 일단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정비계획이더라도 이를 사업
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당연하게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에서 행정청과의 논의를 통해 수차례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단계에 비로소 정비계획의 
변경이 검토되는 경우도 흔하다.33) 행정청은 사업을 승인, 인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위험은 전적으로 인가 전 사업시행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
은 사업 추진에 있어 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가 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될지 여부를 확신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지주작업을 수행하고,34) 사업시행계획인가 취득 과정에서의 수많은 계획변경 등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야 한
다. 결국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취득하더라도, 당초에 검토했던 사업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시행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사업부지 밖에서 제3자인 개발사업자가 사업성을 검토할 때, 이러한 인허가 절차에 수반되는 위험은 당연히 사업시행에 관
한 결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33) 박은정, “도심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와 기능적 공공성”, 『건설법세미나』 22호(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23. 12.), 142면.
34) 사업시행계획인가는 ‘토지등소유자’가 일정 비율의 동의율을 확보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제 토지소유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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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보면, 인가 전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비용을 조달하여 토지소유권 또는 충분한 동의율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단순
한 정비사업 밖의 제3자에 불과하여 행정청과 소통할 창구를 마련할 수 없다. 도심재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등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사업시행자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당초의 취지가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
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도심재개발사업의 상당수가 사업부지 밖의 제3자인 개발사업자에 의하여 시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효율적인 도심의 재개발’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도심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단순한 공동주택의 건설에 그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도시 전체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시설
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는 도심재개발사업의 인가 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러한 공법적 통제가 
배제되어 있어 의문이다. 법률개정을 통해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공법적 규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4.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규율에 관한 제안

(1) 법적 지위의 명확화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역할과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범위를 명시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정의 추진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인가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계약, 합의, 공사 등의 법적 효력을 인
가 이후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조합 방식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인가 전 사업시행행위를 행정절차 안에 포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공적 관여와 투명성 확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가 전 사업시행 단계에서 충분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감독의 차원을 넘어, 사업 초
기부터 공공기관의 관여를 강화하여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인가 전 단계에서 중
요한 결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는 제3자인 위원회나 전문가의 검토 절차
를 도입하여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법의 다른 시행방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일반적인 정비사업보다 공적 
관여가 확대되는 것이 보다 쉽게 용인되는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가 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정비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비계획을 구체화하여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
여야 할 것이다.

(3) 위반 시 제재 및 책임 규정

인가 전 사업시행자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조합방식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공무원 의제를 통해 부패를 예방하는 것과 같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를 제
재할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더불어, 조합 방식과 같이 이러한 위반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
를 부과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도심재개발사업은 추진위원회구성과 조합설립인가절차만 생략되는 것일 뿐 다른 절차는 조합방식의 정비사업과 동일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지정에 관한 공법적인 통제가 뒤로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오로지 자신의 
책임으로 사실상의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과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현재 법
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가 전 사업시행자는 토지 매
입, 사업계획 수립, 건축심의 및 인허가 준비 등 사업 성공의 필수적인 절차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명확한 법적 지
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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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현재의 도심재개발은 종전토지소유자보다는 제3자인 개발사업자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인가 전 단계에서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만, 공법적 보호 없이 개인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며, 결과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도심재개발사업이 공익성 측면에서 다른 정비사업과 다른 특징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사업좌초의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제대
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좌초의 위험을 그대로 전가하는 구조를 방관해서는 안 된
다.35) 도심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주택 건설을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따라서 사업이 실질
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지
속 가능하고 공정한 재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국 입법적으로도 인가 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법적 제어장치가 도입되어야 할 것
이다. 

투고일 2025. 2. 23. 심사완료일 2025. 3. 7. 게재확정일 2025. 3. 10.

35) 김종보, “공원특례사업에서 시행자지정처분의 법적 효과”, 『서울대학교 법학』 제63권 제2호(2022. 6.), 115-1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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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tual existence of project implementers prior to authorization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Lee, Kyuhwang*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a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Although project 
implementers acquire their public legal status only after obtaining project approval, in practice, substantial implementation activities occur 
even before approval is granted. Various processes, such as land acquisi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preparation of necessary 
permits—including architectural reviews—are undertaken during the pre-approval phase. Nevertheles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does not 
clearly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se “pre-approval project implementers” and fails to recognize their public legal status.

In moder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hird-party developers, outside the designated redevelopment zone, often take the lead in 
negotiating land acquisitions, securing consent rates, conducting various assessments and reviews, and refining project plans during the 
pre-approval stage. However, owing to the lack of legal recognition, formal consultations with administrative authorities are difficult, and the 
predictability of their roles remain uncertain. Additionally, there exists a risk of reduced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land acquisition and 
contract execution. These structural issues can cause project delays or even cancellations, often resulting in prolonged legal disputes that 
halt redevelopment projects for extended periods.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ence of pre-approval project implementers and proposes the following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o 
address related issues: First, the legal status of pre-approval project implementers should be explicitly defined, and their permissible activities 
should be systematically incorporated into the legal framework. Second, the involvement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expanded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from the early stages of redevelopment projects. Third,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pre-approval project 
implementers should be clarified, and regulatory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unfair contracts and project mismanagement. In 
particular, legal oversight must be strengthened to prevent the abuse of non-competitive contracts during the pre-approval phas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serve as crucial mechanisms for improving urban environments and revitalizing local economies, beyond 
merely constructing residential buildings. Therefore, institutional reforms reflecting the realities of project implementation are essential. 
Addressing the legal uncertainties surrounding pre-approval project implementation can help establish a more sustainable and equitable 
redevelopment framework.

Keywords: Urban Redevelopment, Urban Improvement Act, Project Implementation Plan, Project Operator, Landowner

* Lawyer, Architect, DOHWA Engineer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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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ARTICLE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권 

양정훈*

국문초록
본 논문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권자 결정 및 이에 따른 법적 충돌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상복합아파트는 1968년 세운상가를 시작으로 꾸준
히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건물 관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상복합아
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으며,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간의 
법적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념과 관련 법
령을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 및 주택법 개정의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관리권자 결정 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
점을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단이 일원적으로 건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일
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 주택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등 비주택 부분은 관리단이 관리해야 
한다는 이원적 관리설이 대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각 입장에 대한 검토 결과, 현행 법체계상 이원적 관리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실제 적용 과
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충돌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 공동 관리 규약의 제정, ▲ 집합건물 통합 관리단 구성, ▲ 공동주택관리법 우선 적용을 
통한 법령 체계의 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내에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법적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
법과 사법의 조화로운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주상복합아파트, 관리권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이원적 관
리, 공동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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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시설인 세운상가를 시작으로 2003년 도곡동 타워팰리스, 2020년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상복합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동일한 건물 안에서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이 함께 위치하여 입
주민들이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꾸준히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주거비율의 완화, 절차특례도입 등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가 동반되면서 그 공급 역시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처럼 주상복합아파트의 인기가 증대되어 감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를 둘러싼 법적분쟁 역시도 빈번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하
지만 주상복합아파트를 둘러싼 법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체계적인 법적 규율이 필요함
에도 그때그때 산발적으로 개별적 필요에 따라 관련 법령들의 제정과 개정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충돌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정리된 입장이 없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주상복합아파
트 관리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법적 분쟁들이 반복되고 있다.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비 분담 등의 문제를 놓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단이 충돌하였다는 기사가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된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이하의 내용에서는 주상
복합아파트를 둘러싼 대표적인 분쟁인 건물 관리권자의 결정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II.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의 법적 기초

1.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념 및 관련법령

(1)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념 및 관련 법령1)

주택법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권자의 사업승인을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주택
법 제1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
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제15조 제1항 단서).

주상복합아파트란 위 주택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하나로 동일한 건물 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
이 복합된 건물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택외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의
미한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상복합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공동주택관
리법 제2조 제1호), 이와 동시에 각각의 세대 및 상가 점포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의 적용도 받
게 된다(집합건물법 제2조).

(2)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의 규율 체계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율을 하고 있으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2)’을 규
정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강
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입주자(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사용자)에게도 선
거권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규약 개정에서부터 관리비 결산, 기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이르
기까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많은 사항들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모두 모인다면 그 집합건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집합건물을 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당연 성립되는 ‘관리단’을 통하여 공용부분의 관리 및 유지, 관리비 부과 및 집행, 기
타 규약 설정 등의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규율 체계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과정에는 공동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

1) 김종보,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과 특례”, 『중앙법학』 제30권, 2006, 1-3면
2)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15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의무관리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라목) 본 글에서는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로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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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들도 선거의 형태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 당연 구성된다. 즉, 입주자대표회
의는 소유권자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이해관계도 아울러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관리단은 민사적 의미의 구분소유
권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중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입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
법에 의할 때에는 관리단이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권자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적법한 건물 관리의 권한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중 어느 쪽에 맡겨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주상복합아파트 관리권자의 결정

(1) 과거 대법원의 입장(대상판결)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권자 결정과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은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건물 관리업체를 변경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주택법 규정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주상
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관한 규정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10. 15.자 2006마
73 결정.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즉 과거 대법원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 집회에서 선정
된 관리인을 통해 건물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시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의할 때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권자는 일응 관리단인 것으로 보인다.

(2) 2007년 주택법 개정 

하지만 위 판결이 선고될 무렵인 2007. 4. 20. 주택법 개정(효력발생일 2008. 4. 21.)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범위가 변경되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택으로서 150세대 이
상인 건축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주택에 포함되게 되었다. 주상복합아파트도 대부분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구성되고 일부 
건축면적만이 상가로 구성되는 점, 그동안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임의적 단체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개정 주택법 시행 시점(2008. 4. 21.) 이후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대상판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권자를 누구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었다.

III. 주상복합아파트 관리권자 결정 문제

1. 문제점

대상판결 선고 이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권자 결정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입장
이 등장하게 되었다. 관리단을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 
주택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부분은 관리단이 이원적으로 관리3)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2. 관리권자의 결정

(1) 관리단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

주상복합아파트에는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사무실), 아파트 등 서로 다른 용도의 구분소유물이 섞여 있고, 엘리베이터, 로비, 주차
장 등 건물의 모든 공용부분을 여러 용도의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한다. 따라서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별로 따로 관리업무를 수행

3) 송호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적 관계 재정립”, 『동아법학』 제46권, 2009, 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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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부적절하고 관리단을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법상 사업승인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바 절차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4) 주택법이 이와 같은 절차 특례 조항을 둔 
취지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별로 따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므로 주상복합아파트가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적용
을 받도록 하여 관리단을 통하여 건물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2)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

관리단을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2007. 4. 20. 주택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한 입장이라는 전제하에, 주택법 개정
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었으므로 다른 아파트들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상복합아파트까지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규정한 개정 주택법의 취지는 주상복합건물 형태의 공동주택 주민들에게도 공동주택
관리법상의 체계적인 공법적 관리규율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주택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주
상복합아파트의 대부분은 아파트로 구성된다는 점(관리단에 의한 건물 관리의 근거가 되는 상가,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은 건물의 극히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에 불과한 점), 주택법 개정 이전에도 대부분의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가 법률상 임의단체로 구성
되어 사실상의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한다.

(3) 이원적 관리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관리단이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부분에 관해서
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주택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 이외의 부분은 관리단이 각각 이원적으로 관
리하는 것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관리단이 일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주상복합아파트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
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까지 확대해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입장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권자 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은 확인되지 않지만 다수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주상복합건
물에 관해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모두 적용되는 결과 주상복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관리단을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
할 수도 있고, 주거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상가 부분은 상가관리단을 통해 이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관리단에 의한 일원적 관리설 또는 이원적 관리설의 입장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검토 의견

(1) 관리단 일원적 관리설 검토

공동주택관리법은 건축물 중 공동주택, 그중에서도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단지의 관리에 대한 특별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를 정하는 집합건물법에 대하여 적어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서는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고 해석5)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주택법 개정으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율을 받는 공동주택이 되었음이 명백
함에도 일반법인 집합건물법만을 근거로 오로지 관리단에 의하여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그 논리적 근거
가 미약하다.

 또한 관리단 일원적 관리설은 사적 자치 내지 민사적인 관점에서 집합건물의 소유권 관념에만 치중한 나머지 소유자와 세입자의 이
해관계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실거주자들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이라는 공법적인 주택 관리의 측면을 도외시했다는 문제가 있

4) 주택법 제15조 제1항 단서,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5)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7판), 북포레, 2023, 7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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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분소유자들로 당연 구성되는 관리단을 통해서만 건물을 관리할 경우 구분소유권이 없는 세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창구 내지 통로가 부족하게 된다. 대부분의 주상복합아파트에는 상당수의 세입자가 거주(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더욱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택 관리에 세입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인가라는 의문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려는 주택법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관리
단 일원적 관리설은 설득력이 약하다. 주상복합아파트는 그 규모나 건설 위치 등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와 주택법상 사
업승인을 받는 경우로 나뉜다.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그 건설, 공급, 관리 전반에 걸쳐 주택법의 규제를 받
게 된다. 하지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공급, 관리의 측면에 공백이 발생한다. 건축법은 건축 과정만을 통
제할 뿐 공급, 관리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백을 해결하고자 입법자는 주택법 중 주택 공급에 관한 조항(주택법 제54조 제1항 등)을 개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아파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6)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법상 절차특례7)가 적용되는(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주상복합아
파트에 대해서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강제하도록 주택법령이 개정되기도 하였다(공동주
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외에도 주택법의 주상복합건축 관련규정을 잘 살펴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의도적
으로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조항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관리단 일원적 관리설은 위와 같이 주상복합아파트를 단순히 민사상 관리(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고,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권의 관념에 입각하여 관리)를 넘어, 공법적인 관리의 대상(주택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거하여 건설, 공급, 관리를 모두 통제)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주택법령 체계의 입법적인 흐름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2) 입주자대표회의 일원적 관리설 검토

주상복합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게 될 경우 주택 위주로 주상복합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 경우 주택 이외 부분 구분소유자(상가 및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집합건물법은 집합주
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8)이 있다고 규정(집합건물법 제2조의2)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일원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가 관리된다고 해석하면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해하게 되어 
집합건물법 명문규정(공동주택관리법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규정)에 위반되므로 공동
주택관리법을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다시 말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법적 기초를 둔 입주자대표회의가 일
원적으로 건물을 관리한다고 해석하면 집합건물법과의 관계상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는 결국 입주자대표회
의가 법적 기초가 사라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는 입장도 현행법 명문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

(3) 이원적 관리설 검토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를 놓고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주택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를 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 이외의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
하지 않도록 집합건물법에 근거를 둔 관리단이 관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규범조화적인 해석에 해당한다고 본다.9)

하지만 이원적 관리설의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주택 부분 구분소유자들과 주택 이외의 부분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건물 관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무런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상당수의 분
쟁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이 모두 구성되어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물에서 입주자대표회의측과 관리단측이 충돌하여 발생

6)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통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아파트는 통상의 아파트와 달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7) ①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제외)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될 것 ②주택의 수가 300세대 미만일 것 ③해당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연면적이 차지
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주택법상 사업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통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주택법 제15조 제1항 단서,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8) 김서기, “공동주택으로서 주상복합아파트의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 『집합건물법학』 제20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6, 40면.
9) 김안수, “주상복합건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21권, 2020,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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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원적 관리설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4) 소결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소유자, 상가 소유자, 오피스텔 소유자 등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구분소유
자들이 있고, 그에 따라 건물의 관리도 아파트 부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이외 부분은 집합건물
법에 근거한 관리단이 각각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원적 관리설에 의할 때 하나의 건물에 두 개의 관리권자(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가 존재하는 셈이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와 관리단이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를 놓고 서로 충돌하거나 충돌할 것이 예상
되는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

IV. 주상복합아파트 관리권자간 충돌 문제 및 그 해결책

1. 문제점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을 주로 대변할 것이고, 관리단은 주택 
이외의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을 주로 대변하게 될 것이므로 두 기관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관리업체 선
정 문제에서부터, 관리비 징수·운영, 청소 등 용역업체 선정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부분에서 건물 관리를 놓고 입
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이 충돌하였다는 뉴스기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충돌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리권자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2. 해결방안

(1) 공동 관리 규약 마련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관리권자 충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이 각자 마련한 관리 규약에 의거해서 건
물을 관리한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최초 입주를 완성한 시점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대표가 한 곳에 모여 공동 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해당 규약에 따라 건물 관리를 이어 나간다면 충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공동 관리 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 사적 자치의 관점에서 건물 자체의 소유권 행사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의 마을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 구축이라는 공
법적인 관점에서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집합건물 통합관리단 구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구성원을 통합할 수 있는 집합건물 통합관리단의 구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주거 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비주거부분의 관리단의 구성원이 모두 대표될 수 있는 통합관리단을 구성한다면 통합관리단은 공동주택관
리법과 집합건물법 모두에 근거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통합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양 법령 간
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입법적 개선 직전까지 임시적으로라도 통합관리단의 
총회 내지 관리규약 등을 통해 그 충돌을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택법령 체계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 : 입주자대표회의 우선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부분에는 어떤 시설이 있을까. 통상적으로 상점, 병원, 헬스장 등의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기타 소매시설 
등이 포함된다. 위와 같은 시설들은 대부분 주택법령(주택법 제2조 제14호 나목, 주택법 시행령 제7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말하
는 복리시설10)에 해당한다. 위 시설들의 주된 고객(타겟층)은 입주자들이고, 위 시설들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입주자라
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시설들은 입주자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10)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의미한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11) 위와 같은 해석에 대하여 상가 부분의 경우 외부 이용자도 있을 수 있고, 상가 부분 소유자들은 영업을 통한 경제활동 근거지로 생각할 것이므



6565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권 / 양정훈

건설법연구 / Construction & Urban Development Law Review

그러므로 위와 같은 주택법령의 규율체계에 의할 때 상가 부분은 주택 부분의 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따라서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 
부분을 주된 부분으로 상가 부분을 종된 부분으로 하는 시설이라 볼 수 있고, 주된 부분의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와 종된 부분의 관리
자(관리단)가 충돌한다면 주된 부분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관리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통상적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 내부에 복리시설이 존재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단지 전반에 대하여 관리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주상복합아파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파트 단지와 별도의 건물에 존재하는 복리시설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같은 건물 내에 존재하는 것일 뿐(물리적 위치에 다소 차이
가 있을 뿐) 주된 부분과 종된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양자(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공동주택관리의 범위에 주상복합아파트도 포함하여 의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해결 필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 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집합건물 통합관리단을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
합건물법이 충돌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장기적으로는 양 법규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법이고 집합건물 중에서도 주택의 관리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단지
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주상복합아파트가 1동일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건설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 이에 
반하여 집합건물법은 민사법이고 집합건물 관리 일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더욱이 1동의 집합건물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
상복합아파트가 2동 이상 같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난해한 문제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사법상의 소유권 개념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들이 모이면 건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
념에 기초하고 있어 건물 관리에 있어 세입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2023. 12. 22. 국토교통부
에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2.5% 가량이 자가가 아닌 세입자(전세, 월세 등)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12)

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과정에서부터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
들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에는 집합건물법보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마치 집합건물법이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법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집합건물법 제2조의2 규정(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개정도 아울러 필요하다. 즉,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내용상 
충돌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상복합건축물 특례라는 장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주상복합건축
물 특례 장에 주상복합아파트를 둘러싸고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충돌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뒤, ‘이 문제에 대해
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다.’와 같이 규율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주상복합아파트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V. 결론

지금까지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권자의 결정 및 충돌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현행법상 주상복합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면서 동시에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양 법령의 동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입
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관리단이 건물 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적법한 건물관
리권자를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건물관리권자 결정과 관련하여 관리단이 일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 
주택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 이외 부분은 관리단이 각각 이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하지만 관리단 일원적 
관리설은 건물 관리를 민사적인 소유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치부해 버린 나머지 소유권이 없는 세입자들을 포함한 실거주자들에 대한 

로 상가 부분을 주거 부분의 종된 부분으로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12)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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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이라는 공법적인 주택 관리의 측면을 도외시하였다는 문제점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일원적 관리설도 집합건
물법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현행법상 이원적 관리설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원적 관리설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하나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단이라는 두 개의 관리권자가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이 함께 공동 관리 규약을 제정하거나, 합의를 거쳐 통합관리단을 설립할 필
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건물 자체의 소유권 행사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거주자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 구축이라는 공법적인 
관점에서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건물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마치 집합건물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특별법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규정인 집합건물법 제2조의2 규정(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규정은 집한건물관리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 관리라는 것은 집합건물법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사법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행사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실거주자들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이해
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상복합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에 의하여 관
리될 필요가 있다. 

종전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집합건물법에 의해 관리되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으로 일부 주상복합아파트는 
사업승인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사업승인의 대상이 아닌(건축허가를 받은) 나머지 주상복합아파트들도 주택법 개정에 따라 그 공급
에 있어서 주택법의 통제를 받고(주택법 제54조 제1항), 그 관리에 있어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공동주택관리법 제
2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입법적 흐름에 비추어 입법자도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는 공법에 의해야 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사법에 의한 주택 관리에서 공법에 의한 주택 관리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일시적
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적 흐름에 맞는 보완 및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충돌을 완전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상복합 건축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고일 2025. 2. 21. 심사완료일 2025. 3. 6. 게재확정일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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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agement rights for mixed-use apartment buildings

 Yang, Jung Hun*

This study examines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determination of authority management in mixed-use apartment buildings and explores 
potential solutions to the resulting conflicts. Since the introduction of Sewoon Sangga in 1968, the number of mixed-use apartment 
buildings in South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leading to frequent disputes over building management. These buildings are subject to both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causing ongoing legal 
conflicts between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and Management Association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mixed-use apartment buildings and relevant legal provisions, analyze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legislative amendments to housing laws, and discusses key legal disputes concerning authority management. The study 
identifies three major perspectives: (1) exclusive management by the Management Association, (2) exclusive management by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and (3) a dual management system, where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oversees residential areas while the 
Management Association manages non-residential areas.

The findings indicate that,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e dual management system is the most practical approach. However, 
conflicts between these two managing entities are inevitable. To mitigate these conflicts, this study suggests (1) establishing a joint 
management regulation, (2) forming a unified management association, and (3) prioritizing the application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o ensure legal consistency.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amendments to introduce 
special provisions withi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for mixed-use apartment management, thereby minimizing legal 
conflict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nsights into improving the legal management framework for mixed-use apartment buildings and contributes to 
a broader discussion on harmonizing public and private laws in property governance.

Keywords: Mixed-use apartments, managing authority,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Management Associations,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dual management systems, joint 
management regulation

* Public Prosecutor, Wonju Branch of Chunch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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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뾶) 
② 쌂첾빦�쐚������븶뺂�7��숺���흖뽾툲�쬂񸬢�짢퓮��쬂�뾶펞�쑪.
③ �������푦��펞14��숺흖���쬂팒�빦, ���쐚���뾶숺�����짢븆휂쑪.
④ ���쐚���뾶쌂첾빦�흖븒븆븶뺂쬂칺쑪.

�18�(�빦��) ���빊��빦�뺆����붆앋튷�쌘�뾶�흲���쐚���춡��빦쬂
‘뺷뷺튪츛흶뻲뺸 쌂첾빦󡯮’흖쭤�휺��흖븒�쑪.

�19�(�1��축빻앟��뻲켊) 븒�쌂첾�빻앟흶뻲�뾶쐚��흖뾶얢흶뻲�쬂�1��짢쯶, 뽾퟾흶뻲�쐚뾶펢
튢흖뺆빊흌�빻앟흶뻲�짢붊�쑪.

�20�(��펞) �����븶�칾뽢�흖쑪쫾��흌�쯺튢쯺, �쯚�왷�����뺂춞펞��튷흖�쑪.

�21�(빻빦축�춯츛)
② 빻빦쐚�슽퉇���흖븒�흲펞�쑪.
③ 칾뽢��붇�흖튢��뾶첾튢팧켆쐚찮툲�팧잖쐚���흖�흲펞�쑪.

�22�(��뼒축븒�쩒)
② 붢칊쌂첾��쐚쌂첾�빦ퟆ앟푢흖��뼒����흖�븉�짢칺쯶, 쐚�ퟆ뽾펞짣얢붢칊쌂첾흖

쒆���뼒�칺�쑪.
③ �흖븒�붆븶�얢�빦���짢켆팒��븒�쩒쬂�펞펞�쑪.
④ �흖펞짣얢붢칊쌂첾흖쒆��뼒뺆즮춂·툲���붢칊쌂첾���흖븒팓쑪.
⑤ �축븒�쌂첾��잖쐚찋��쭪펞�, �칺�빻펞�왷�흖팓�𥯟�짢쑪. �빃�붢칊븒�쌂첾

(��퉇뾶�)����뼒쐫���붊뺂앟푢흖흖뽆팓얢븉�짢칾쑪. 
Γ �빦���쐚붆뺷뷺튪츛흶뻲뺸흖븒�쌂첾뾶�빦쬂칻�, �팧, 춶񐨺�뼒쬲쬂��쯶�흖뺆칊않�

뼒쬲쬂���훊쑎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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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뽢�붢�) 칾뽢�������븶짢붢�펞�쑪.

켆�
칾뽢��2023싊1�1�켆푢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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ւ뷺튪츛흶뻲փ 쌂첾빦󡯮
 

  2023. 1. 1. ��

�1�(찯�)

칾󡯮�‘뷺튪츛흶뻲’ 빦쌂첾��튷축첾��춯츛, 빦񳦮흖뺆툲���찯��짢쑪. 

  

�2�(�빦񸬢)

② 빦�빦쐚뷺튪츛뺆즮켊휂흖뺆븉�짢뾶�흖춢얢븉�훊쑒앋�튷�붜쐚븉�휺휂쑪. 쑪쭒쑪�붇�뾶��붜�
빃�흖않빦펞�쑪.
 1. �푦��쵾춢��쳂�켆켊��짢�흲퉎짢�펦�쌂���붆푢켊튣빦�쐚��쳂�뽾쥲�튷빃�쬂

�푢흲휂쑪.
2. 쑮칾�숞�뾶펦�흖�붊얞�훐��푦�튣·춛툲�쌂첾��켆쬂�흲�튷얢��쳂흖쒆흲않�1ퟆ붟�

뾶����얢쑪.
3. ��퟾뻳휺붊쳂�츎흳�빦쐚빃���뼒��튢쯺앟�튢붆�켆얞휺휂쑪.

③ 빦�쐚�빦쭎붖뾶숺쑪�붇���񸬢�𥯟�짢쑪. 
1. �빦�. 쑮, �빦�흖쐚�붆쎊뻲��훒펞�쐚툲(튷찋, 팒팓, ��, 흶뻲쿊��왷)�뾶�얞휺튢쐚훎얢쑪.
2. 쌂첾빦푦�튢
3. 흶뻲�쬲튢휃튢축��뼒�앟�튢
4. KCI(뻳펦���퉏�) 쌂첾�툲않븆툲븶뺂칺빦튢

④ 빦�빦��쑪�붇�푣흖욶줂�왢짢튾튢짢뽾줮�[뾆]짢�튷흲񸬢쑪.  
1. ���쫞축흲춷: A4, 𲡃35mm, 힪쫾�축��30mm, 훊줞�30mm
2. 뾆�찮휗축뾶: 쯂찋򍨺11�(쑮, 붇�쐚10�)
3. �붊븯: 160%

⑤ 빦�빦�켊쥏�않, 툲�, �빦첾왷�흲200��빦�150쭪숺퟾쬂𥯟�짢쑪. 

 ⑥ �짣�켊쥏�뾆�펞800�흖튢1,000�숺퟾쬂𥯟�짢쑪. 힇첾�짣않�흖�쑪.

  

�3�(쌂첾�튷춯츛)

② 빦�빦��튷흖�휺튢ւ뷺튪츛흶뻲փ ր붊뽢�ց , ր흶뻲�쬲뽢�ց, 축칾󡯮흖뽢�얢툲��펞흲휂쑪. 

③ 빦�빦쐚ւ�찯(짢쭎�뾶츛) ­ ��(짢쭎�뾶츛) ­ 뻳첾��­ 뻳첾��휺(5붢�퉇) ­ 찯�(짢쭎�푢쭒) ­ 칾첾­ 
�빦첾­ ퟾뻳첾��­ ퟾뻳첾��휺(5붢�퉇)փ�펢�짢�튷쑪. 

④ 빦�빦�숺��𥯟��짢뻳첾�짢�튷얞휺휂쑪. 쑪쭒퟾뻳���빦축뾶쌂첾튷퉇퟾뻳휺짢�튷얞휺휂쐚븉�
퟾뻳휺짢�튷펞��숞뻳첾�짢얢츎흳첾��켆흲휂쑪. 

⑤ ퟾뻳첾��(��찋, 팒팓축��)쐚힇첾, 앋첾, 켎첾, �첾왷�짢�튷흲휂쑪.

⑥ 쌂첾� ��쐚 뽾 팒팓뺂 ��쬂 쁞 푢흲휂 쑪. 쌂첾� ��붆 2� �퉇� 빃� �1��(First Author)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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빻앟��(Corresponding Author)쬂뻲켊빦, �1��·빻앟��펢�짢뾶흲휂쑪. 칊푢붆흌쐚빃�흖쐚��
훤흖뾶�얢�쬂�1��짢칾쑪. 

Δ 찯�쐚짢쭎펱�(칺뾶: Ⅰ, Ⅱ), 훊줂쿊훊펱�(칺뾶: 1, 2), 뺊펱�(칺뾶: (1), (2)), 춞뺊펱�(칺뾶: 1), 2)), �펱�(칺뾶: ②, 
③)�펢�짢쯶, 뽾��찯�츎쐚쌂첾񸬢�붆��짢�흲툲�펞�쑪.

�4�(첾���) 

  ② 쑪쫾첾�숺����쐚빃�흖쐚쑪�붇�춯푣흖�빦, 붇�흖튢뽾��쬂춣휂쑪. 
1. ��얞쐚숺��쭔�빃�흖쐚칊않�첾쑮���빦, 칾첾뺂뻲칊얞않짣��첾쑮�ퟆ훊줞쬂�횯죊�빦뾆�뾶쬂

10�뽾쬲빦휗�흲춷�4ch(�)�짢튪�쑪. 
2. ��얞쐚숺��쭔�훐�빃�흖쐚��켆(“”)쬂툲�흲푢쑪. 
3. ��첾�숺���켆쬂퉣줻쐚빃�흖쐚퉣줻켆(···)쬂툲�빦, 숺��칆빃쐚빃�흖쐚([ ])쬂흲휂쑪. 
4. ��첾��켆쬂붛�빦�웒흖쐚뻳첾�춗���튢푢빦힇첾��쬳�쬂툲�쑪.

  ③ ����쳂����쐚빃�춞왢푢뽾툲푪�춣휂쑪.

 

�5�(붇���튷) 

② 붇�쐚쑪�뺂붟�뾶칾𥯟��펞않짣쑪.
1. 칾첾뺂뺆즮�펦�팒붢뷶숞켆흶��빃�흖쐚붇�짢�쬲쑪. 쑮, 붇�쐚�즮츎쬂툲�흲�튷쑪.
2. 붇�흖튢쐚𥯟��짢뾆�툲�흲휂빦, ��얞쐚첾�퟾뻳첾�빃�흖않��찋, 쌂첾�찯, 튢찋잖쐚��찋, 

춢�, �툲왷뺂붟�빦�찋툲쬂�퟾숞쮾�쐚붆뾏�뾆짢뾶쑪. 힎) ө�, өөө흴�, өөөힴ뿆, 훤��, ��
�왷.

3. ퟾뻳���빃�����푢��찋��켆뾶�빦뽾�붇�흖튢쐚휃휺짢푢쑪. 힎) Harvard Law Review → H. L. 
R.

4. ��뾶쐚쑪�뺂붟�쑪. 
     붆. �붆칻펞�빃����쬊�찮엖춣빦, �1��, �2��왷�뾶쑪.
     숞. 뾶뺆���빃�쑿뾶뺆찋�뾶쑪.
     쑪. 3�빻�뿒�쐚��찋�찮엖뾶얞, ��붊�푢쐚/짢뻲켊빦, / �흖쐚��죊휺홺쑪. 4��퉇�빃�쒆

1����찋퟾숮���펞쬂뾶쑪. 
     줂. ퟾뻳���쬊���흖쐚�쬊뺂튷�힮�뾶얞, �붊�쬊��뾆�쭒뾶쑪. 뽾�흖쐚�쬊�빃�휃�짢

뾶펞�쑪. �칾��빃��쬊�찮엖켟흲홺쑪.
5. 뾆�튷븯퉇�뷶쭒�춣쐚붇�붆쭔�빃�휃�쬂툲�흲칾첾흖튢뽾�뷶쬂춣펞�쑪.
6. 흲쥲첾�팒붢쐚튾쵾짦( ; )�짢흶븶빦, ����빃���뺂��𛼢�툲�쐚짦( : )�짢흶븶쑪. 

 ③ ����빃��붇�쐚쑪�뺂붟�뾶쑪.  
1. �튢: ��찋, ւ튢찋փ, �툲, �싊않, 쯺펞
      붆. 튢뻲첾�빃�����쬊�훤흖튷�옪흖푢쯶, 튢찋�쑪쫾푣흌��쬳�짢뾶쑪.
      숞. 츎흳튢�빃���찋�칾줞��쬊�뾶쑪. ��찋뺂튢찋툲�흖ힴ뾺���쬊�홶빦“ힴ뿆”�짢쓭켟�쑪. 튢찋�

뻳숺튢흖욶쫾쑪. 
      쑪. 흴���빃���찋뺂튢찋툲�흖흴����쬊�홶빦“흴�”�쓭켟�쑪. ��ퟆ흴��붆붟�빃�흖쐚흴��쬂

퉣줻펞�쑪. 
2. �뾶붊쳂: ��찋, “쌂첾�찯”, ւ��찋փ �өө뼒�өө(�싊�), 쯺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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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붆. �빃��싊않훤흖��춢뾶뺆�춣펞�쑪.
       숞. 튢뻲첾�빃�쌂첾�찯�욶ힺ(“”)짢첼빦��찋��쬳�짢뾶쑪.
       쑪. 츎흳쌂첾�빃���찋뺂쌂첾�찯툲�흖흳�찋�홶빦“ힴ뿆”�쓭켟�쑪.  
3. 뾶싖쌂첾�: ��찋, “쌂첾�찯”, ւ뾶싖쌂첾�찋(өөө튦퉣өө뾶싖쌂첾�)փ, �툲, �싊않, 쯺펞
       붆. 튢뻲쌂첾�빃�쌂첾�찯�욶ힺ(“”)짢첼빦��찋��쬳�짢뾶쑪.
       숞. 츎흳쌂첾�빃���찋뺂쌂첾�찯툲�흖흳�찋�홶빦“ힴ뿆”�쓭켟�쑪. 
4. 븶��: 쑪�뺂붟�쒆츛�뺂츛�팒�휗푣흖�흲�튷쑪. 
   븶: 쒆츛�2000. 00. 00. 튦빦өө엖өөөө 븶
      븶�: 쒆츛�2000. 00. 00.�өө훊өөөө 븶�
      츛�팒븶�: �2000. 00. 00.�өө붆өө 븶�
            쑮, 츛�팒�짆���빃�흖욶줂쑪�뺂붟�펞�쑪.
                  츛�팒짆�, �ө뼒ө�, 븶�싊않, ө�(븶�첾�푢��펞) 훊줞ө�
5. ퟾뻳첾: 뽾숞줂��뾶춯푣흖�쑪. 
6. ퟾뻳븶: ퟾뻳�짆���뽾숞줂����춯츛흖�얞훤튢�𥯟���쯺튢�쬲쭖짢춚셆펞�쐚븉��쒆

춚셂쑪. 
       힎) Roe v. Wade, 410 U.S. 113, 1973, 114�.
       힎) 앋�짆�빃�짆��뻶펞ퟆ�펞왷. BverfGE �79뼒, 1988, 129�.
7. 뻳첾잖쐚�짢뾶얞쐚�튢숞쌂첾���웒쐚쯺�짢(120쯺, 120쯺~122쯺), 짢쭎�짢뾶얞쐚�튢숞쌂첾���

웒쐚p.(p. 120, pp. 121­135쯺)잖쐚S.(S. 120, S. 121ff.)짢��쯺펞쬂뾶쑪. 
8. 빻��쐚‘ / ’쬂툲�흲뾶쑪
9. 쯺펞숞흶않왷흖튢‘켆뿒�’쬂숞숺쐚켆쐚‘­’쬂툲�쑪. 

④ 훤�붇�쬂뽾쑪�흖쒆툲��빃��붇�쐚쑪�뺂붟�뾶쑪.   
1. �튢��: ��찋, 훤��, 쯺펞
2. 쌂첾��: ��찋, 훤�뾆, 쯺펞
3. 쌂첾�퟾�뾆��: ��찋, 훤�뾆, 쯺펞
4. 춚짢훤�붇�흖��얢첾�쑪푢��빃�흖쐚“���, 쯺펞”, “��뾆, 쯺펞”짢푢쑪. 
5. 숞�붇�흖튢훤튢��첾�쑪푢��빃�흖쐚“붟��, 쯺펞”, “붟�뾆, 쯺펞”짢푢쑪. 
6. ퟾뻳첾: 뽾숞줂��뾶춯푣흖�쑪. 

⑤ �슽흖튢��쩒���𥯟��짢쑪�뺂붟�뾶쑪. ���튢츊뺆쬲򰨺, �쩒찋, 쑿URL(븆퉏��). 

⑥ 푦첾뾶툲�빃�뾶툲쯺펞쬂욶짢춣�훐쐚쑪. 푦첾찋, өөөө싊өө�өө��. 쑮, �빃�흖뾆홺�ퟆ뾆�찯�춣
펞�쑪. 

�6�(츛즿�푢) 

② 츛즿�빻푣찋��툲�흲휂쑪.

③ 츛즿��쬊�뾺빃�흖쐚“[�өөө�줂빦쑪]”빦푢�춞��짢툲�얞쐚휃��툲�펞�쑪. 

④ 츛즿���“�ө��ө�ө”�춯푣�짢뾶�쯶, �빃�흖쐚칾첾, 쑮튢, �첾잖쐚첾��흲휂쑪. 

⑤ 츛즿�붢�잖쐚�얢웒흖쐚뽾흶��축츛즿펞쬂뾶�흲휂쑪.

⑥ ퟾뻳�츛즿�쑿뻳붆흖튢�춞��짢툲�얞쐚뾶춯츛흖욶쫾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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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축뽾쭂�푢) 

ퟆ뽾쭂�<1>, <뽾쭂1>�춯푣�짢�즮츎ퟆ�찯�푢빦, ퟆ뽾쭂���훊줱켆켊흖뽾��쬂푢흲휂쑪. 

켆�

�󡯮�2023싊1�1�켆푢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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ւ뷺튪츛흶뻲փ 흶뻲�쬲뽢�

2023. 1. 1. ��

�1�(찯�) �뽢��툲쑮츛�뷺튪츛(�“칾”줂쑪) ��흶뻲�쬲쬂쭃빦흶뻲�푪튷븆���흶뻲�쬲
��(�“��”줂쑪)흖뺆뾶칾��툲��쯶, 칾붆춢붊쐚�뷺튪츛흶뻲흖빦축펞짣얞쐚펦쌂
첾왷��쳂�흶뻲�쬲쬂��찯��짢쑪.

�2�(��쒆퉇) �뽢��칾��뺂칾붆춢붊쐚�뷺튪츛흶뻲흖쌂첾왷��쳂�빦�(�“빦�”줂
쑪)흖쒆흲��쑪.

�3�(��츚�) 흶뻲�쬲쭃축흶뻲�푪튷븆�뺂뺆즮흲쑪쫾칊뽢��흌쐚�뽢�흖욶쫾쑪.

�4�(흶뻲켆���츚�) “흶뻲켆��”줂�흶뻲쬂�훎, 펞, 춢쐚뺂�흖튢흲���·칆�·�·켆쑿�칻븒
�·켆쑿쌂첾��푢�왷흶뻲��푪튷��쐚�쬂쭖쯶, �쐚쑪�붇ퟆ붟쑪. 

  1. “��”줂����훐쐚�쩒숞흶뻲븶뺂왷��짢쭒왪빦�쬂뾶짣뷶숞칺빦쐚�쬂쭖쑪. 

  2. “칆�”줂�흶뻲ퟆ뺆즮얢�쩒, 뺂�, 븶뺂쬂툲푪뺂쑪쫺븒칆빃뷶숞쎊줃푢흶뻲붆�푪흖켆�훐않짣쐚�쬂
쭖쑪.

  3. “�”�줂���훊�욚휺, 흶뻲뺂�축흶뻲븶뺂왷�����푢흌�흶뻲흖툲�뷶숞�푦��쵾춢흶뻲
븶뺂쬂����푢흌�켆쑿븒춢쐚�쬂쭖쑪.

  4. “켆쑿�칻븒�”줂��푦�쌂첾�펦�왷흖븒�얢툲푪�펮뾶빦븒�쐚븉�쭖쑪.

  5. “켆쑿��푢”쐚흶뻲숺�잖쐚븶뺂흖쒆흲펦�빻잖쐚뾶흲쬂툲줒흖븒�쑿��흌�쌂첾���븯�켆흲
�훐뷶숞, 펦�빻잖쐚뾶흲쬂�훐��흖븒붖툲�푢잖쐚힎�왷���짢쌂첾���븯�켆흲쐚�쬂쭖쑪. 

  6. 뾶흶뻲켆��쐚쑪�붇찯뺂붟쑪.

붆. 칾�잖쐚��켆���흖쒆�툲쬂빦�짢춯뷶숞�칺�흖븒�쬂붆쐚�

숞. 퉇뾶�켆��쬂븉��훎·붛�뷶숞춛쐚�

쑪. 뾶흶뻲ퟆ뺆즮흲퉇��짢��얞쐚츚�쬂푲붇븒츝휺숢켆���

�5�(뾶쐫) ��쐚칾��잖쐚빦��흶뻲�쬲ퟆ뺆즮얢쑪�붇�툲�푲�·�븶쑪.

  1. 흶뻲�쬲쭃흖뺆툲

  2. 흶뻲켆���힎춯·�툲흖뺆툲

  3. �칺�칺축쿊춆��흖뺆툲

  4. 흶뻲�푪튷븆�·븶뺂�쬲축팓򍯞흖뺆툲

  5. 뾶����켆�쐚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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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뻲튷)

② ��쐚뷺튪츛흶뻲�������흲칾��, 뾶�툲, ��툲, 붖툲5�����짢뻲튷빦, ����
�������븾�쑪. 

③ ��������븲�왪휺�첾���𲪏펞�쑪. 

�7�(�)

② ��������쬂팒�빦뽾���얢쑪.

③ �쐚칊뽢��흌쐚����뺂춞펞�튣뺂�튣��뺂춞펞�튷�짢�븶쑪. 

④ ��흖튢�쑪빦��얦웒흖쐚뺆빊�쬂�튣흲�븲���펞�쑪.

Β �쐚쿊빻붢쬂𥯟�짢쑪.

�8�(���뼒뺂�첺)

② ��쐚�툲뺂�흖튢�칺�·�툲�·��·�빦�왷흖쒆흲�튣뺂�쩒񸬢��뻲펞�쑪.

③ ��쐚흶뻲뾶짣�숞�뷶�쯾푪, 팖, �쑏잖쐚칆�왷�춯�뾶�흲퉇쑿򍯞쬂�펞�쑪. 

④ ������툲축푲�흖튷푪�빦, 푲�ퟆ뺆즮얢�춞툲흖쒆흲쿊춆��펞흲휂쑪.

�9�(흶뻲켆����툲붢푢)

② ��쐚뻲����칺붆�뷶숞퉇쑿����빃�흖쐚흶뻲켆�����흲켆쬂�툲흲휂쑪.

③ ����칾�뺂�흲힎쿊�툲쬂푪푢펞�쑪. 

�10�(�튣축�쩒񸬢�뻲)

② ��쐚�칺�·�툲�·��축�빦�흖쒆흲�튣��뻲펞��쯶, �빃��툲�쐚�흖춞왢푢�휂쑪.

③ ��쐚�툲�흖븒�쩒�񸬢��뻲펞�쑪.

④ �툲�붆�쑿��흌��튣잖쐚�쩒񸬢�뷶켆빃�흖쐚�툲푪���븉�짢��펞�쑪.

�11�(�칺�ퟆ�툲��뼒쬲칺축쿊춆흊펞)

② 휺윦빃�흖않�칺��푦���·붊���짢싾�푢튢쐚훎얞쯶, �칺��푦��춞왢푢�빃�붆훊쑎쯺�툲븶뺂칺
빦튢흖�훊쑎쑪. 쑪쭒�칺툲푪��쵾쑪쫾춯츛�짢빻붢얞흎뷶숞뽾출흖�칺��푦�싾���칺�흖븒켎���
�줞�훐쐚쑪빦��붆븶�빃�흖쐚뽾쥲�훊쑎쑪.

③ 흶뻲켆��흲켆흖쒆븆��퟊쩒얦웒뿒��툲��찋힎숞뼒쬲붆�얞�훐않짣쿊춆��펞흲휂쑪.

④ �칺·�툲·푲�·�븶왷�툲ퟆ뺆즮얢찮왦툲�쿊춆짢쯶, �툲흖�·붊���짢�흲�쐚�툲ퟆ�첺펞뺂�흖튢�왣
찮왦�칺쬂켆쑿븒쎊튪흲튢쐚훊쑎얢쑪. 쑪쭒빻붢��튷��쐚빃�����븶�뷶�빻붢펞�쑪.

�12�(񸨟·뾶·)

② 쑿�툲ퟆ�����뺆빊붆�쐚����툲축훎뷺�푲�·�븶흖튢񸨟얢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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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칺�잖쐚�툲�쐚��흖븒빻�튷�뾶쒆뾶휺즪�툲���쐚웒흖쐚뽾��쬂춣뾶쬂푦�펞�쑪. ����
븶짢뾶푦����얢빃�흖쐚쑿훎뷺��툲축푲�·�븶흖뺆흲펞흌쑪.

④ ����1잖쐚�2�툲�붆�쐚빃�흖쐚����붆쬂흁휺펞�쑪.

�13�(���뾶축�펦뾶�칺�) ��쐚�칺�ퟆ�툲�흖븒�븲�펦, ���뾶축춞짦�뾶쬂앟왷븒칺�흲휂
쯶뺆즮񳦮쬂툲�흖훒즪�휺휂쑪.

�14�(�)

② ��쐚���뾶잖쐚춞짦�숺��쒆짢�툲숺�축븶뺂쬂�쑪.

③ ��쐚����뺂춞펞�튣뺂�튣��3켊�2 �퉇��튷�짢�툲툲푪뺂뺆즮�툲���붆흶뻲켆����
�쐚��쑪.

�15�(�툲븶뺂흖욶쫾򍯞)

② 흶뻲켆������쐚빃�흖쐚쑪�붇���쬂붆펞�쑪. �빃�엞�퉇�򍯞쬂칗뺂펞�쑪.

  1. 쌂첾�븒񜭮팒

  2. 쌂첾�븒񜭮팒툲푪���잖쐚�흖빻�

  3. 3싊�퉇쌂첾빦뾎�

  4. 뻳흶뻲�쑮왷뺆빊뾶뺆흖�칺

  5. ��븯�춛잖쐚��

  6. 뾶�򍯞

③ ��2�빻�쐚��찋, 쌂첾찋, 쌂첾�펞짣뼒·펞, �팒��, �팒��왷�얞휺휂쑪. 

④ ��쐚칾�흶뻲�쬲ퟆ뺆즮흲빦�잖쐚�쒆뺂푪짢�푪뺂쑪쫾�칺쬂뷶숞��툲푪���흖쒆튢쐚
��븯�춛잖쐚��펞�쑪. 

�16�(븶뺂��) �����툲븶뺂흖쒆���븶��튢쯺�짢�튷흲󡨺흌��칺�축�툲�왷뺆즮�흖븒�쬂
�쑪.

�17�(�푲�) �툲�잖쐚�칺�쐚���븶�흖켎칻빃��16���쬂춡�숦켆20��숺흖��쬂뾶�튢쯺
�짢��흖�푲�쬂𖨳펞�쑪.

�18�(찋힎칻왷팓򍯞) �툲븶뺂흶뻲켆��붆흌흎쓞븉�짢�얦빃�, ��쐚�툲�����찋힎칻��
싾즫흲��팓򍯞쬂�펞�쑪. 

�19�(펞뺆빊�빻앟��흶뻲켆��)

② 쵾튷싊�(쭒19튾���) 잖쐚붆�(춶��, �싊축4��숺��)(�“펞뺆빊�”�줂쑪)�빻앟��붆얞쐚빃�, 
펞뺆빊�빻앟��흶뻲켆��쬂춯�뾶�흲쑿쌂첾빦푢뺆즮붢��칺쬂�빻빦��칊뾶흲�뺂펞뺆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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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툲�쬂�푢휂쑪.

③ 펞뺆빊��흶뻲숺�잖쐚븶뺂흖쒆흲찋뾶흲붆�휺휂쑪.

④ 펞뺆빊�빻앟���흶뻲켆��붆�얢빃�, ��쐚펞뺆빊���붆쑿쌂첾�짢����뺆빊뾶뺆(�푢·�
왷뺆즮뻖, 흶뻲뾶뺆왷)흖뽾��칺쑪.

�20�(뾶짣�칺뺆축빻붢)

② �툲ퟆ뺆즮얢뾶짣��툲�쩒푢��뾶��짢5싊붊칺뺆흲휂쑪.

③ ��쇣숢�븶뺂쐚���ퟆ�툲흖칺빦얞휺휂쑪. 쑪쭒, �칺�·�툲��·�빦�·�첾흖�흲��찋쑮왷푦�
뺂뺆즮얢�칺흖쒆튢쐚쑿툲�흖븒켎����붆쐫튷���빃�흖���븶�짢뽾빻붢쒆퉇흖튢�퟾펞�쑪.

켆�

칾뽢��2023싊1�1�켆푢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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